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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배제 없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평등한 캠프를 만들어요

하나.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적지향과 정체성, 가족형태, 장애, 병력,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둘. 	 개방적인 태도로 서로를 환영하고, 각자의 경험과 현재를 존중합니다. 

민주적 토론을 지향하며 모두가 발언하고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합니다. 

셋.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차별을 비롯한 성폭력에 반대합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넷. 	 우리는 모임과 서로의 발전을 위해 평동약속을 존중하고 실천합니다. 

꾸준히 새로운 평등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3년 기후정의캠프 참가자 평등한 캠프를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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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성별억압에 근거한 외모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성별과 성정체성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나이, 학력, 군복무 여부 등을 이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을 놓거나, 함부로 신체접촉하지 않습니다. 

장애, 신체적 특징, 질병,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문화, 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주세요

▷ 캠프가 진행되는 휴대전화를 진동 또는 무음으로 해주세요. 

▷ 자신의 물건(자료집, 필기도구, 세면도구 등)은 잘 챙겨주세요. 

▷ 쓰레기와 남은 음료 등은 직접 버려주세요. 

▷ 흡연은 지정된 공간에서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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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환영문

기후정의활동가캠프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겨울이 원래 춥다지만, 올겨울은 유독 춥습니다. 삼한사온은 이제 옛말. 영하 10도 안

팎의 추위가 수 주일째 계속되는 이 추위의 원인도 기후위기입니다. 북극의 이상고온으

로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북극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를 뒤덮어서 만들어진 추위이기 때문

입니다. 이 추위는 에너지 위기이기도 합니다. 미국, 영국에서 난방비가 폭등해 ‘난방 빈

곤’층이 늘어나고 있다죠. 크리스마스 전후 추위때 난방을 틀지 못해 동사한 사람이 미국

에서 최소 50명입니다.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고, 에너지를 사유화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올겨울 추위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여름 장맛비를 끔찍한 폭우로 만들었던 것

처럼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올해도 체제전환을 통한 기후정의를 고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9월 기후정의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올해는 기후정의를 향해 한 발 더 진전

해야 합니다. 물론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조건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깊어지

는 경제 불황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불평등이 깊어지고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도 짙어지고 있습

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하게 드

러내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벌 민간발전사의 이윤은 그대로 둔 채 

민중의 전기요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투쟁에 혐오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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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절망할 바에야 희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해봅시다. 기후정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장을 다듬고 전략과 

기획을 더 구체화해봅시다. 각자의 영역과 지역에서의 기후정의운동을 만들어봅시다. 공

공적 에너지 전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과 공공주택 보장, 신공항 건설 중단, 해고 없는 

산업전환, 불평등 타파를 함께 이야기하며 체제 전환과 기후정의로 가는 길을 그려봅시

다. 2박 3일간의 캠프를 통해 올 한해 기후정의운동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

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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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내용 장소

13:30-

14:10
참가자 접수 및 숙소배정 

대강의실 

앞 테이블  

14:10-

15:20

프로그램 1

<몸풀기 

마음풀기> 

오리엔테이션

-공통점 찾기

-나를 소개합니다

대강의실

15:20-

15:30
쉬는시간 

15:30-

18:00

프로그램 2 

<정세읽기> 

자본주의 위기, 급변하는 정세 아래 기후정의운동의 전

망과 과제

-강연: 2023 한국과 세계경제가 직면한 현실(홍석만: 참

세상연구소)

대강의실

18:30-

20:30
저녁식사 및 뒷풀이 식당

       

시간 프로그램 내용 장소

08:00-

09:00
아침 식사 식당

09:00-

11:00

프로그램 6 

<종합평가> 
간단한 평가 및 종합 토론 대강의실

       

1일차

3일차

캠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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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내용 장소

08:00-

09:30
아침식사

09:30-

11:45

프로그램 3 

<집중토론>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전환 투쟁의 전략 

-발제: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에너지 그 이상

이어야 한다(정록: 기후정의동맹) 

-토론: 박성율(홍천군 송전탑반대-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 정학철(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

대회의), 이재임(빈곤사회연대), 최재순(한국발전산업노동

조합), 이태성(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대강의실

11:45-

13:00
점심식사 식당

13:00-

15:30

프로그램 4

<모둠토론>

N개의 기후정의 : 기후정의선언운동 

-발제: 가원(인권운동사랑방)
대강의실

15:30-

16:00
 쉬는시간 

16:00-

18:30

프로그램 5  

<주제별 

병행 세션> 

함께 묻고 답하는 기후정의 이야기

세션1)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발표1. (채효정: 기후정의동맹) 

-발표2.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비건실천 - 왜 내 언

어가, 실천이 되기 어려운 걸까(정록: 기후정의동맹) 

세션 2) 기후정의운동과 ‘지역' 

-발표1. 지역 투쟁 현황 갈무리(현정: 기후정의동맹)

-발표2. 지역 기후정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윤준: 음

성노동권익센터)

 

세션 3) 관행적 기후행동을 넘어서려면(직접행동 등 새

로운 전술의 모색)

-발표 1. 기후정의운동과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김선철: 독립연구자)

-발표 2. 직접행동이란 무엇인가: 전장연 투쟁 사례(박주

석: 전장연)

-발표 3. 기후운동의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박이현, 신

영은: 문화연대)

-발표 4. ‘기후파업’을 사유/모색하자(서린, 한재각: 기

후정의동맹)

세션1)

대강의실

 

세션2)

1강의실 

 

세션3)

특성화

수련활동실

18:30-

20:30
저녁식사 및 연대와 교류의 밤 식당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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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토론] 

자본주의 위기, 급변하는 정세 아래 

기후정의운동의 전망과 과제

발제 1...... 2023년 한국과 세계경제가 직면한 현실 / 홍석만 (참세상 연구소)..........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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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과세계경제가

직면한현실

연/구/소홍석만

2 0 2 2 . 0 1 . 1 2

2023년 한국과 세계경제가 직면한 현실

홍석만 (참세상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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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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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급망과세계시장분할재편

• 세계화를통한세계시장의통합에서, 신냉전(구도)을통한세계시장의분할로

경제제재및포위전략, 신냉전과공급망재편은세계시장을재편·분할하는효과

○군사질서와경제질서의융합 : 중국-러시아배제

- ‘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보고서(2022.2)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 반중국경제연합체로구상

 IPEF에공급망재편, 탈탄소산업전환등신자유주의질서재편계획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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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재편 : 생산지뿐아니라소비지도재편

- 공급망재편은생산지의존성을완화하는것이아니라완전대체

인플레감축법 / 반도체법칩4 동맹 / 바이오제조강화 : 중국배제및공급망재편

- 미국의자국생산주의는중국에서미국산재화소비제한과금지로이어짐.

 생산지분할은소비지분할로나타남

• 인플레감축법(IRS)

전기차배터리및부품의중국생산배제

• 반도체법 + 칩4(Chip 4) 동맹

미국지원받은반도체업체, 10년간중국투자금지

• 생명공학·바이오제조이니셔티브

생명공학·바이오부문미국내제조능력강화및중국생산배제

• 미국-EU무역기술이사회(TTC) 
작업반구성및주요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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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의안보화및쟁탈경쟁확대 : 시장재편의군사화

• 미국= 배터리의리튬·니켈·흑연·코발트·망간등소재국방물자법DPA 발동. 

= 반도체생산국방수권법포함 :  한국, 대만의반도체생산은각각

: 북한, 중국리스크로인해안보위험초래가능…미국으로생산지옮김.

공급망재편계획, 중국포위전략에포함(IPEF) / Chip4 동맹

핵심광물없이(대신) 값비싼대체생산을하던가 : 가격경쟁력없어짐.

전쟁을해서라도생산지를빼앗던가아니면, 타협하던가

• 중남미지역희토류산지에대한개입과분쟁

: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리튬삼각지대(세계매장량의 65%)

볼리비아모랄레스탄핵퇴출

칠레개헌과정에서미국의개입과태도

아르헨티나정세개입의확대

• 공급망관리와재편

원재료산지에
대한의존성이
매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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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원료별글로벌채굴및제련주요국비중

주요광물국가별생산비중(2022년 IRENA,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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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 전쟁과군비지출확대의유혹

- 스태그플레이션아래에서민간소비, 민간투자확대어려움

돈을지원해도빚을갚거나저축하지소비나투자를늘리지않음 : 유동성함정

- 민간소비나투자대신정부지출증가 : (뉴딜같은) 공공투자지출 + 군비지출증가

뉴딜같은공공투자지출은지출규모나자금회전속도가군비나전비지출에비해느림.

스태그플레이션(또는공황)아래에서군비지출요구강해지므로군사대립과긴장확대

• 1929년시작된대공황에서

 뉴딜은거의정책적성과가없었고

 2차세계대전 : 대량의자본파괴+전쟁비용지출을통해극복

• 1970년대스태그플레이션대응에서도

 급진적금리인상(10% ⇒ 20%)으로부실기업, 부실자본청산반복

 아프간전쟁지원, 스타워즈등 (신)냉전고조로군비지출확대로이루어짐.

○자본주의패권경쟁과분쟁의확대

- 우크라이나전쟁은자본주의패권을놓고벌어지는대립의지역적성격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이 질서 내에서 덜 강력한 제국주의 또는 하위 제국주의

열강들도지역수준에서개입을확대. EX)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란, 아랍에

미리트등이시리아와예멘과같은분쟁에지속적으로개입.

러시아가 자국 ‘근해’에 대한 주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존재를 재확인하

려는것도이러한제국주의적경쟁의맥락.

미국과유럽등제국주의세력들의군사적견제도증가

• 군사적긴장과충돌은오늘날세계정치의주요단층을구성

냉전의직접적재현(신냉전)을의미하지않으나, 전략적방향속에구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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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1970년대케인스축적체제의종말과스태그플레이션그리고냉전

- 베트남전패전및전비마련을위해달러화남발 : 달러금태환정지(1971년)

- 1970년대두차례석유파동과함께스태그플레이션현실화

- 1979년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극복과정에서미·소 간 대리전 횡행, 핵무장, 전략

방위구상인스타워즈등미국최대규모의군비지출을이루며냉전최고조.

- 달러 패권 중심의 금융세계화와 자유무역 확대에 기반한 생산의 세계화, 노동유

연화를중심으로신자유주의축적체제로질서재편.

-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절정 : 노조파괴, 케인스적유산박탈, 노동유연화가속화

스태그플레이션은 2년내외로각 2번씩겪었음

신자유주의축적체제로의재편에는 20년정도걸림

(2) 달러패권약화 : 신자유주의금융세계화균열(?)

○전쟁과러시아경제제재의영향
- 러시아 SWIFT 퇴출⇨대안적결제시스템모색확대

- 러시아중앙은행의해외자산동결,몰수⇨중앙은행리저브구성에달러화비중축소

- 인도-러시아(루피-루블)직접결제시스템⇨SWIFT약화,달러화무역거래비중축소

- 사우디페트로달러의위안화대체가능성⇨달러의무역결제비중축소

• 국제결제를위한공동통화(합성통화) 구성움직임확대

• (전쟁장기화시) 유라시아-중국통합가속화

달러화지위를흔들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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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망 SW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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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를통한국제결제가능성

SWIFT 외에다른국제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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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탄소전환과
산업재편그리고저성장

그러나…

IMF, “러시아의대응은상호지정학적이

해를기반으로하는소규모통화블록의출

현가능성있다 … 중기적으로미국달러의

지배가무너질것이라고전혀확신하지못

하지만…거대한글로벌재편이시작되었고

세계는포스트아메리카사이클에진입”

○당장변화는없겠지만…

 달러를대체할통화가존재하지않음.

 소규모통화블록등장가능성

 달러화약화대세국면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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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은중국등신흥국뿐아니라미국과북미지역, 유럽등선진국에서

도상당히이루어지고있다.(특히미국유럽은탄소배출을중국으로이전)

• 어느지역이든소득상위 10%에의한탄소배출이압도적

• 미국과유럽등선진자본

주의국가는생산지를중국

으로이전함으로써사실상

탄소배출을중국에수출

○기후위기와기후불평등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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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1인당배출량

 한국의 1인당탄소배출량은세계최고수준

✓ 한국, 소득별탄소배출량

✓ 자산별 1인당배출량

✓ 자산별총배출량

• 세계인구의가장부유한 10%가세

계배출량의약 48% 배출

• 상위 1%는전체배출량의 17% 배출

• 세계인구의가난한절반(하위 50%)

은세계배출량의 12% 배출

• 자산상위 1%의탄소배출량은

전세계인구하위 50% 평균의

약 100배더많이배출(OX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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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전환과기후위기심화

OECD, 한국잠재성장률

2030~2060년 0.8%

8

○기후위기속저무는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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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만고려
기후영향배제

기후영향만고려
경제상황배제

종합적고려 :

기후영향+경제

• 2050년잠재성장률은 0.5% 내외전망
• (비관적시나리오) 2030년대초잠재성장률 (-)마이너스

• 2050년탄소중립시, GDP 피해액(감소액)은연간 1%

• 탄소중립지연시, GDP 피해액(감소액)은연간 1.13%

당장의 GDP 손실이나감소보다생산능력을저하시킴

• 1) 2050년탄소중립시

: GDP 잠재성장률 0.5% - GDP손실률 1% = -0.5%

• 2) 2050년탄소중립지연시, 

: 배출시나리오에따라 2030~35년성장률 ‘0’ 도달

 2030년대초중반이후경제성장률마이너스(-) 돌입

이윤(율)저하로착취(노동강도, 노동시간, 임금)와수탈(가계자산, 자원, 시간)확대

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추정치(한국금융연구원, 2021.7)

- (기후위기배제하고) GDP 성장률, 잠재성장률은계속줄어

2050년잠재성장률은 0.5% 수준에이를전망.

- 비관적시나리오, 2030년대초잠재성장률 (-)마이너스로.

물리적리스크및이행리스크의GDP 영향
(한국은행, 2021.9)

- 물리적리스크(GDP손실률) : 현상황 -5% ~ 탄소중립시 -1%

- 이행리스크 : 탄소중립지연 -22% ~ 탄소중립 -7%

 2050년탄소중립(1.5도상승) 경우에도 GDP 성장률연평균

0.32% 손실. (탄소포집기술, 탄소세영향만고려)

기후변화피해비용 (KEI, 2020.7) 

- 2050 탄소중립(1.5도상승), GDP 손실액은 1%에달함. 

(탄소저감기술, 탄소세외탄소저감활동고려)

 2050년이후에도기후피해증가, 경제성장률손실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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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태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경기침체”

• 코로나19, 전쟁으로인한공급망및에너지, 식량수급불안정으로인플레이션확대

• 경기침체 (가능성)확대로 2023년상반기전후로전세계스태그플레이션예고

- 1970년대식 ‘임금-물가’ 인플레이션이아니라 ‘이윤-물가’ 인플레이션

공급부족으로자동차, 배터리, 석유등독점시장의대기업이윤폭증 : 마크업증가

공급부족(교란)과마크업증가로인플레이션상승

그럼에도투자는소극적, 이윤일부자사주매입등주주친화정책 : 기업투자환경변화

경기악화에따른수요감소

수요감소에도투자부족으로구조적인공급부족

물가인상·경기침체⇨수요감소⇨투자부족⇨공급부족⇨물가인상·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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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GDP 추이

2차대전직후 119% 현재 121%

기준금리 CPI 추이

미국기준금리 vs 인플레이션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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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국가부채비율 글로벌부채 302조달러
(2022년 3월말)

임금상승률vs 물가상승률 (미국과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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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대응

1) 인플레이션대응

- 주로공급측문제이기때문에통화량조절(수요조절)로는인플레이션해결안됨.

• 이윤-가격상승이문제라서이윤(량)을낮춰야 : 가격통제

2) 경기침체대응

- 과잉자본이근본문제이기때문에공급부족해소된다고경기침체해소안됨.

• 과잉자본(과잉부채) 청산과경기회복을위해소비(지출)를 (나중에라도) 늘려야함. 

 (과잉·부실)자본파괴·청산 + 소비(지출)확대 + 가격통제로대응

비금융부문의요소별물가상승기여도(미국) 

기업이윤

비노동투입비용

단위노동비용

• 출처 :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NIPA),  Economic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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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정책의의미

• 과잉자본 = 과잉부채청산수단

- 스태그플레이션아래에서과잉자본은경기침체의직접적인원인

- 2008년이후양적완화와금융구제수단통해좀비기업양산하고부채증가,수익성악화

과잉자본청산과부채청산은동일한과정

금리정책은통화량조절수단이기보다과잉부채, 과잉자본청산수단

• 실업증대 = 임금억제수단

- 금리정책은실업률증대를직접적목표로함.

- 좀비기업퇴출 = 과잉자본청산 = 실업률증가 = 임금정체또는하락 : 인상억제

: 실업증대로임금인상을억제해소비수요를줄이겠다는의미

과잉자본이청산되고실업률이오를때까지금리인상반복
스태그플레이션책임을한계자본과노동자에게묻는것

○기업이윤양극화 = 독점이윤(만) 확대

대기업영업이익 “역대최대” VS  한계기업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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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전체법인의약 20%,  

삼성그룹 8%

- 영업이익 : 전체법인의 30%, 

삼성그룹 15%

- 당기순이익 : 전체법인의 40%, 

삼성그룹 21%

✓ 국내 4대그룹(삼성·SK·현대차·LG ) 비중(2011~2020년)

✓ 영업이익, 사상최대(미국) ✓ 영업이익, 사상최대(한국)



34

○가계부채폭증

✓ 가계의금융화 = 가계의부채화 가계부채폭증

가계신용추이(한국은행)

• 출처: 2022년가계금융복지
조사(통계청)

• 출처: 2021년가계금융복지
조사(통계청)

✓ 영끌과빚투
20대부채증가율41%(2022년)

30대부채증가율 11%(2021년)



35

4.

• 출처: 2022년가계금융복지
조사(통계청)

• 출처: 2021년가계금융복지
조사(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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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경제정책방향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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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과제요약

1. 민간중심역동경제

➊규제혁파·기업활력제고

- 기업규모등에따른불합리한차별규제합리화

- 경제력집중감시규제개선

➋기업투자확대·일자리창출

- 기업의투자·고용창출유인제고를위한법인세등정비

- 가업승계제도개편(대상기업매출액기준 2배이상확대등) 

- 경제형벌규정의행정제재전환, 형량합리화등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의무명확화시행령개정등(‘22.7월~)

2. 체질개선도약경제

➊공공·연금개혁

-高재무위험공공기관집중관리제및직무중심보수·인사·조직관리

-공적연금개편(재정계산/‘23.3월, 개선안/‘23.下)

➋노동시장개혁

- 근로시간제도개선안마련(‘22.下) 

- 직무·성과중심임금체계확산(‘22.下)

3. 미래대비선도경제

➋첨단전략산업육성

- 원전산업경쟁력강화

➍탄소중립·기후위기대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방안마련(‘23.3월) 

- 신한울 3·4호기건설조속재개, 원전계속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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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정책의특징
- 민간주도·규제완화핵심은재벌주도·재벌규제완화

시장독점보장, 경영권및경영권승계보장

법인세최고세율인하(25% ⇒ 22%) : 소수재벌독점대기업법인세인하효과

- 개별산업정책은전환부문, 신산업부문에서재벌독점보장또는지원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론+한국판뉴딜’ 정책과동일

• 탈원전폐기에대한명시적차이에도불구하고본질적으로는동일 : 재벌지원

• 전력및의료민영화사업이인수위때는포함 / <경제정책방향>에서는사라짐.

규제혁파내용속으로숨어들었고경제상황상여론의향배를보고판단할듯.

- 재벌주도성장정책(재주성) : 민주성(민간주도성장)이아니라재주성

민간주도, 재정건전성을외치지만위기하에경제정책변화없음.

CF. 이명박집권초기 ‘비즈니스프렌들리’ 또는 ‘줄푸세’ :이명박정부는2008년9월세계금

융위기가터지자가격통제는물론,뉴딜(4대강사업,원전확대),국가의시장개입(자원외교등)정책대폭확대.

○통화는긴축, 재정은확장적으로

1) 통화정책 = 금리인상, 통화긴축

- 과잉자본·과잉부채청산및디스인플레이션유도

부실자본청산및부채축소 : (미국을따라서) 지속적인금리인상

금융시장붕괴는막되, 무차별적구제가아닌선별적구제로전환

: 독점대자본(재벌) 구제및시장수익(보장) 지원

- 과잉자본, 과잉부채청산에따라부채위기발생

취약차주계층에서파산급증, 생활악화

기업파산또는구조조정으로실업률증가, 노동자임금소득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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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개악

- (공공+민간) 임금체계개편

경쟁적이고성과중심적인임금체계. 임금감소효과

연공성줄이고직무·성과급확대

한국형직무별임금정보시스템

- 노동시간유연화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

연장근로시간총량관리단위확대 : “주단위”에서 “월, 분기, 연간단위”로

선택적근로시간제정산기간확대: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확대

- 신기술과노동유연화결합확대 : 규제개혁의형태로

• 공적연금개악

2) 재정정책 : 확장정책으로될것

• 현재는재정준칙또는재정정상화를외치고있지만…

하반기경제침체가확산되기시작하면확장재정이불가피

이때에도재정지출방향이재벌과금융시장구제(안정화)에맞춰질것

- 정부지출확대 = 공공투자(민관합작) 확대 + 군비지출확대 + 민간소득지원

공공투자는 (한국판뉴딜과같이) 주로독점기업의시장지원방향

공공투자형태가민관합작으로확대 : 민영화(재벌 ·금융자본특혜)

군비지출도우크라이나전쟁과패권경쟁의양상에따라확대 (대북관련?)

생색내기식민간소득지원

- 결국세수도확대해야

적자국채발행이나부자증세는최소화할듯…그렇다고간접세인상도어려움.

박근혜처럼담뱃값인상, 교통단속강화같은꼼수인상(꼼세)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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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623)

○미국주도세계경제질서재편에결합

• “국익･실용의관점에서경제안보등국제사회와의연대강화”(경제정책방향4대기조중)

-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가

- Chip4 참가 (확정적)

- 나토+, QUAD+,AUKUS+, FIVE EYES+ 등미국주도군사동맹체결합

- 러시아제재동참확대(무기지원등)

- 나아가중국봉쇄에까지확장될가능성(?)

미국식공급망재편계획에적극복무

정치, 군사적으로는한미일, 한일, 한미동맹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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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금융화및부채위기확대

- 신자유주의금융화약화또는위기에따른부채위기확산

- 금리인상에따라취약차주와부실자본에대한자본파괴확대

: 영끌까지했던청년층이나노동자가계, 자영업및저소득층의가계파산

:금융화기제(땔감)로들어가있는연금기금의축소=노후복지의축소와위기

• 신자유주의금융화에대한대응부재가가져온파괴적결과

가계파산및노후복지축소등에대한대응, 어떻게?

보다근본적으로신자유주의금융(세계)화에대한대응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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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벌독점심화, 기업이윤의양극화

- 정부의대기업중심의산업재편, 기후재편, 디지털전환등전략적지원

: 대기업감세및국가투자지원

- 대기업중심의규제완화 : 대기업의시장진출용이

- 대기업중심의선별적구제, 선별적구조조정지원

- 대기업특혜매각(민영화) :공기업자산매각,민간중복영역(경쟁부문)사업철수(매각)

- 인플레이션아래에서대기업독점이윤의극대화 : 기업이윤의양극화

재벌독점, 독점이윤의확대에맞선실질적대안은?

3) 구조조정·정리해고(=실업확대)와일자리 2차균열확대

- 산업전환, 기후전환, 디지털전환으로구조조정과정리해고빈발

: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글로벌구조조정의영향을직접받을것

- 디지털·산업전환, 가동률축소, 기업파산등민간시장일자리축소 : 실업확대

- 기업의수익성악화로노동유연화및임금유연화공세확대

- 일자리의2차균열 :불안정일자리의재균열,알바(시간)쪼개기,플랫폼노동확산

• 불안정일자리의조합으로생계유지 : 투잡, 쓰리잡…

산업재편·구조조정국면에서정리해고(투자철수) 대응은?

이주노동축소및이주노동에대한공격/공세확대

민간일자리축소와불안정노동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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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성장속기후위기심화확대

- 기후재앙과경기침체속 GDP 손실과생산능력저하의문제

- 세계경제질서재편과패권경쟁의격화및기후위기의심화

- 노동착취도증가와임금손실등빈곤심화, 부채위기의가중

저성장, 경기침체속기후정의운동의대응은?

4) 경제위기속임금(소득) 불평등심화

- 임금체계개악, 실업과불안정노동확산으로전반적인임금수준은하향

- 경제위기확대와금리인상(중소자본의영향)으로최저임금인상은제한될가능성

- 임금양극화심화

: 인플레이션속독점대기업의독점이윤(만) 확대 : 기업이윤(율)의양극화

• 독점이윤의재분배 = 주주환원과함께대기업-정규직임금(성과급)상승, 노동시

간단축(주4일제등) 확대

임금불평등구조개선또는철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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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로벌시장재편과신냉전구도 : 동북아위기고조

- 전쟁과공급망재구성등세계시장재편을염두에둔신냉전구도의형성

• 세계화및글로벌공급망재편, 세계시장재편이제국주의적대결로격화

- 한국정부, 미국중심의시장재편과금융세계화에편승

- 동북아의지정학적위기고조

: 미-중대결심화, 자원경쟁의군사화, 대만위기고조, 북핵위기…

 글로벌 시장재편과 동북아 위기 속 한국(노동자 민중진영)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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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토론] 

 N개의 기후정의

그리고 기후정의선언

발제 	 N개의 기후정의 주체들의 기후정의선언운동-가원(인권운동사랑방) 	

조별토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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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개의 기후정의 주체들의 기후정의 선언운동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작년 4월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 출범하면서, 세상을 바꿀 거대한 힘

이 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동맹을 형성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동맹이 조직

위에 함께 했던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에는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지

구를 살리자’, ‘북금곰을 보호하자’ 를 넘어, 정부와 기업에 각을 세우며 ‘기후

정의를 실현하자’,‘체제’를 전환하자는 ‘급진적인’ 주장이 대중의 구호로 등

장하였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임과 동시에 이제는 ‘기후정의’나 ‘체제전환’

이라는 추상도 높은 구호의 내용을 촘촘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도 확인하였습

니다.

그동안 환경문제로 좁게 이해되어오던 기후운동에 점점 더 많은 사회운동이 함

께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야기한 위기의 한 단면이자 여

타의 불평등, 재생산, 민주주의 위기와 상호연결된 총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일 것입

니다. 그래서 기후정의운동과 사회운동의 만남은 어색하기보다 당연한 것도 같습

니다. 그러나 막상 내 운동과 기후운동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말하려고 할 때 말문

이 막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성소수자, 농민, 장애여성, 이주노동자, 배

달노동자,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 홈리스, 석탄발전노동자의 화두가 어떻게 

기후정의의 문제로 연결되고 구성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속도

와 경쟁의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숱한 차별과 착취의 문제라는 사실은 감각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각 운동이 기후정의의 주체로서 연대 이상의 자기 과제를 확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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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적 힘과 권력을 모아내기 위한 연속적이고 끈질긴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체

제전환을 위한 거대한 힘의 결집은 각 운동들의 요구와 과제를 나열하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의 주체로 자기 운동의 과제와 요구를 재구성하고 반대로 자

기 운동의 관점에서 기후정의를 재구성할 때, 기후 운동과 별개로 여겨지던 사회 운

동이 서로의 연결을 확인하고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장연

의 장애인 권리예산 투쟁이 기후정의운동의 요구로 재구성될 때, 공공임대를 늘리

라는 요구나 과로에 시달리는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의 요구가 기후정의의 관점

으로 재사유될 때, 추상적인 구호로서의 기후정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요구와 

감각을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정의동맹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4월에는 세종에서 대정부 집중투쟁을 전

개하며 구체적 요구와 대안을 벼리며 지난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한걸음 더 나아

가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격적으로 기후정의선언운동을 펼쳐보려고 합니

다. 다양한 영역과 의제, 주체들의 요구와 과제를 조직하는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9

월에 있을 대규모 대중 집회 즈음하여 N개의 기후정의요구가 터져나오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먼저 각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기후정의와의 연결

고리를 찾고,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의식을 교류하길 원합니다. 각 운동

의 요구가 기후정의의 요구가 되고 투쟁 과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어떻

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 틀로써 기후정의선언을 고민하고 여기 모인 우리가 선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기후정의의 주체를 세워가보자는 결의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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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있는 조별 토론을 위한 질문지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를 하는 활동가다.

나의 운동에서 주로 함께 하는 사람들(나의 운동의 대중)은?

지금 나의 운동의 주요 과제는?

위의 주요 과제 중 기후정의와 가장 밀접한 의제는 (______________________)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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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제를 포함해 나의 운동의 주요 과제를 기후정의운동의 의제로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과 조건, 나의 운동과 기후정의운동 내에서의 논의가 필요할까? 

기후정의를 나의 운동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과 조건, 나의 운동과 

기후정의운동 내에서의 논의가 필요할까?

기후정의선언운동은 기후정의운동과 나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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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토론]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의 전략

발제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에너지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정록(기후정의동맹) 

토론 1	 박성율(홍천군 송전탑반대-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	

토론 2	 정학철(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토론 3	 재임(빈곤사회연대)	

토론 4	 이태성(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토론 5	 최재순(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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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에너지 그 이상이어야 한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1. 기후정의동맹의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무엇이었나? 

2022년 4월 28일 출범과 함께 기후정의동맹은 ‘공공/민주/생태적 에너지 체제 전

환’ 투쟁,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을 주요 활동 목표로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들

을 펼쳐 왔다. ‘6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워크숍’, ‘7월 충남 당진 기후

정의버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이드북 발간’, ’8월 횡재세 도입촉구 서명운동, 토론

회, 긴급집회’, ‘9.24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쟁취 집회’, ‘11월 에너지 위기 국면, 기후정

의운동 과제 모색 토론회’까지 기후정의동맹은 쉴새없이 달려왔다. 기후정의버스를 통해 

발전노동자들과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를 함께 토론하고, 가이드북 발간 이후 전남, 홍천, 

삼척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싸움이 어떻게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는 공동의 전

망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후정의동맹의 에너지 투쟁은 1)기후위기 시대, 대안적 에너지 체제에 대한 전망, 2)

이를 실현시킬 대중운동 주체 조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었다. 올해 

동맹의 에너지 투쟁 역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조직되어 갈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전에 기후정의동맹이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라는 대안을 제기한 핵심적

인 이유를 다시금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신자유주의적 녹색 전환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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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체제는 90년대 이후 탈냉전을 거치면서 지구화됐고, 이 시기 전세계 상

품, 에너지 소비량은 급증했다.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절반이상이 신자유주의적 지

구화 시기인 지난 30년 동안 배출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는 지구온난화/기후변화

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기후체제가 작동한 때이기도 하다. 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95

년 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까지. 이러한 국

제기후체제의 실패는 흔히 선진국/개도국 대립, 국가 간 이권 다툼때문이라고 이야기되

지만, 핵심은 배출권거래제, 탄소포집저장, 해외삼림조림, 녹색산업 육성(전기차)과 같은 

기술주의, 시장주의적 해결책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자본투자에 기반한 시장

주의적 해결책 속에서 ‘화석자본’에 대한 통제와 축소는 당연히 불가능했다. 즉 ‘신자유

주의적 녹색전환’은 실패했다. 오히려 가장 기록적인 온실가스 배출체제였다는 것을 확

인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 아닌 확장, 시장 논리에 가로막힌 재생에너지

신자유주의적 녹색 전환 기획의 핵심에 ‘에너지 전환’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녹색 전

환의 실패는 ‘에너지 전환’의 실패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은 코로나19로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21~22년에 다시 2019년을 넘어섰다. 전력부문에서 재생에너지는 크게 확대되어, 세

계 전력생산에서 10.2%에 이르게 되었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더욱 크게 늘어나 석

유, 가스, 석탄 사용량 모두 증가했다. 늘어난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는커

녕 늘어난 에너지 소비의 보조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성장체제

에 결박된 근본적 한계때문이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 고유의 문제때문이기도 하다.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전력체계는 90년대 이후, 전력시장구조개편을 통해 ‘시장화/자

유화/민영화’ 방식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도 함께 이루

어졌는데, 이는 국가의 다양한 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육성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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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즉 시장화를 하니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적 재원

을 사적 기업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본적

으로 공적 지원과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사회적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 

시장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힌다.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하는 화석자본과의 불공정 경쟁,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출 문제가 불거졌다. 화석자본에 대한 통제와 

급격한 축소,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가 시장경쟁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녹색 전환’의 실패는 한국의 기후운동에서 충분히 되짚어지고 

있는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교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 ‘현실가능성’, ‘구체적인 과제’ 등의 수사를 달고 등장하는 요구들이 전혀 현실적이지

도 새롭지도 않으며, 지난 역사 속에서 철저히 실패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조금이라도 높이겠다며 PPA,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시장 육성

책에 매달릴 때, 돌아오는 결과는 에너지 시장의 팽창, 늘어난 에너지 소비, 정부와 시민

의 돈으로 이윤을 쌓는 다양한 에너지 자본들일 것이다. 

(2) 노동자, 시민, 지역에 대한 착취와 희생으로 굴러가는 에너지 체제를 끝장내자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작

동 그 자체로 수많은 폭력과 고통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에너지 민영화 흐름 속에서 공공성을 망각한 채 수익성에 매달려 비용절감에 

몰두해온 발전 공기업들은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 최근 정

부는 30기의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발표했지만 8천 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은 전무하다. 공공이 주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발전 공기

업이 했던 역할을 핵발전과 민자발전사들에 내주겠다는 심산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에너지 체제 속에서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발전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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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시설이 인구가 적고 토지가 저렴한 농어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다. 서해안에는 석탄발전소가, 동해안에는 핵발전소가 집중되었다. 심지어 분산

형 전력이라는 재생에너지조차 민간 사업자들이 땅값이 싼 농어촌 지역으로 대규모로 몰

려들면서 일터와 삶터로서 농어촌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주

요 소비지인 서울 수도권과 대규모 공단 지역으로 원거리 송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송전

탑이 끊임없이 건설되고 있다. 기업을 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며 정부와 한전이 

나서서 주민들을 탄압하며 지역에 발전소와 폐기물 시설들을 만들어오더니, 이제는 민영

화 사업방식으로 곳곳에 LNG발전소,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을 허가하면서 전국을 전쟁터

로 만들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전기/가스 요

금 인상과 정유사의 초과이윤, 화물연대 파업까지 에너지 문제는 사회전반을 뒤흔드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여러 외부 요인들이 분명 큰 작용을 했지만, 최근 에너지 위기 국

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사회의유지와 작동의 근간인 에너지가 단기

적 이윤 중심의 시장변동에 노출되었을 때 겪게 되는 파괴적 영향이다. 결국 이윤과 가격

에 따라 반응하는 에너지 체제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시민들에

게는 극심한 생활고를, 독점적 지위의 석유자본에게는 역대급 이윤을 안겨주었다.  

2.  그렇다면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은 충분한가?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자본들의 새로운 돈벌이가 되어가는 상황, 지역

과 일터에서 난개발과 고용불안에 맞서 싸워온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기후정의

동맹이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라는 ‘다른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나서게 된 중요한 이유이

다. 그런데 공공/민주/생태적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되고 있을까? 유토피아적 목표나 가치지향으로만 남아있는건 아닐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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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안이 이윤 체제에 맞서 싸우며 한발 한발 내딛을 수 있는 힘과 전망이 되고 있는지 

묻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에 발딛고 목표를 향해 나아

갈 ‘다른 길-경로’이기 때문이다.

(1)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공공성’이라는 체제전환의 무기 만들기

21년 전 발전, 가스, 철도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민영화 저지 파업’에 나

선 것이다. 노동자들은 ‘사회공공성’을 외치며 민영화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사회적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민영화 반대 투쟁은 공기업 매각에 혈안이 되어

있던 정부정책에 맞서, 국민들의 기업을 자본에게 헐값에 넘기려고 한다는 것, 그 결과 

전기/가스/수도/철도와 같은 기본 인프라 서비스 요금이 대폭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성’은 공기업의 소유관계와 각종 요금 인상 문제로 집약되었다. 그 이후 

역대 정부는 기업매각과 요금인상 문제는 가급적 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내걸고 

여러 공공부문에 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은밀한 민영화’였다. 그 결과 발전부문은 

민자발전 비중이 30%에 이르고 발전 공기업들은 여느 사기업과 다를바없이 운영되는 지

경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공공성이 앙상한 기업 소유관계로 확보될 수 없

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렇다면 20년이 지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성’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까?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윤이 아닌 공공/민주/생태

적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꾀한다고 할 때 ‘공공성’은, 에너지는 존엄한 삶을 위해 모두

에게 필요한 재화이자 권리임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자 원칙이다. 따라서 시

장에서 사고팔아 이윤을 남기는 상품이어서는 안되고, 구매력에 따라 접근가능한 상품이

어서도 안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공공성은 존엄한 삶을 위한 공동의 재화인 에너

지를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를 민주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

으로 이어진다. 화석연료/핵발전에 대한 축소와 통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로의 신속

한 전환, 어디에 어떻게 발전시설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민주적 참여가 그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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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공성’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요구하는 관철시키는 사회적 투쟁이 이어지고 변

화가 만들어질 때, 막연하기만 했던 ‘체제전환’으로 향하는 ‘경로’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

다.

기후위기 시대 체제전환을 향한 투쟁의 무기이자 가치인 ‘공공성’은 에너지에 국한되

지 않는다. 주택 역시 공공성 원칙에 따라 보급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재화이다. 

주거권은 존엄한 삶을 위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형태의 주택에 거주할 보편적 권리이

다. 우리는 이러한 주거공공성이 없는 사회가 기후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 지난 여름에 

확인했다. 단열/방열이 되지 않는 주거지에 거주하는 에너지 빈곤가구, 이상기후때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 홈리스의 처지는 너무 당연하게도 주거권의 문제이다. 그러니 

‘공공임대내놔라’는 이미 기후정의운동이다. 교통/물류는 또 어떤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를 요구하며 파업했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파업의 위력에서 확인했듯이, 물류유통은 그 자체로 상

당한 에너지 소비처인 동시에, 사회 전체적인 신진대사의 속도와 양을 결정하는 핵심고

리 역할을 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소득과 안전의 문제를 넘어, 기후정의와 공공성의 관

점에서 물류유통 영역에 어떤 요구와 개입들을 만들어갈 것인지가 관건인 것이다. 역사

적으로 위기의 시대에는 차별과 배제를 더 극심하게 경험했던 소수자운동이 기후위기 시

대에 ‘평등과 연대’를 기본원리로 삼는 ‘공공성’에 접속해 전환의 경로를 만들어가는 걸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과 직결되는 에너지 부문은 기후정의운동의 핵심 전장이다. 동시에 어

떻게 탈탄소 전환을 만들어갈 것인가, 전환의 경로, 투쟁의 방향타를 무엇으로 잡고 갈 

것인지에 있어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공공성’을 

기치로 구체적인 투쟁과 요구들을 조직해가는 에너지 지 체제 전환 투쟁은, 기후위기 시

대 체제전환을 위한 싸움의 감각과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2)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지역과 일터를 넘어 공동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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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에너지 발전/폐기물 시설들이 농어촌 지역에 들어서면서 전국 곳곳에 지역대

책위들이 꾸려져 이에 맞선 대응투쟁들을 벌여오고 있다. 30기의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

른 고용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까지 진행되며, 발전 

정규/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나 당

장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 속에서 정부와 공기업, 

지자체, 에너지 자본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대응하

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각각의 투쟁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왜 함께 싸워야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인지가 분명해지고 이는 투쟁 주체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그동안 기후정의동맹이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을 벌이면서 토론회, 간담

회, 집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투쟁 당사자들의 위치에서

는 당장의 현안을 넘어 ‘에너지 체제’에 맞선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게 당면 투쟁에 어떤 도

움이 될지, 체제에 맞선 투쟁이라는 게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

다. 

하지만 ‘에너지 체제’를 문제삼고, 대안적인 에너지 체제를 주장하는 투쟁의 과정은 

각각의 투쟁들이 개별 지역이나 일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엮여 있는 공동의 ‘에

너지 체제’의 문제이고 투쟁임을 알리고 조직하는 과정이다. 그럴 때 지역의 작은 투쟁일

지라도 이는 ‘지역’ 사안이 아니라 이윤 체제에 맞서 대안적인 에너지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미안한 부탁이 아니라 당당하게 연대를 조직할 수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장의 투쟁을 구체적으

로 조직하고 연결해갈 수 있는 전망이자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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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월, 대정부 투쟁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공유화/공영화’를 전면화하자

기후정의동맹은 지난 ‘9.24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쟁취 집회’에서 처음으로 함께 모

여 에너지 체제 전환을 외쳤다. 현재의 이윤 체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확인했다. 4월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에

서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이윤 에너지 체제의 총괄자 역할을 하는 정

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맞서는 운동의 힘을 사회적으로 과시하고 각인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후정의운동이 제시하는 에너지 체제 전환의 구체적인 요구로서 ‘재생에

너지 공유화/공영화’를 내걸고 이를 전면화하자. 

‘에너지 공공성’이 우리가 에너지 체제 전환의 경로를 밝혀가는 투쟁의 무기라면, 재

생에너지 공유화/공영화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공공성을 실현시켜가는 구체적인 대안

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민간자본이 건설한 재생에너지는 ‘공유화’ 조치를 통해 수익

의 상당부분을 환수하고,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재생에너지는 공공이 중심이 되어 건설

하고 운영하는 ‘공영화’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공공부문이 쥐고 있는 화력발

전/핵발전에 대한 통제와 축소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대폭 확대라는 방향 속에

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공영화를 통해 ‘일자리 vs 탈석탄’이라는 허구적인 

부당 대립을 넘어서고, 지역 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공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9.24 행진에 함께 했던 기후정의를 외쳤던 수많은 이들에게 4월 대정부 투쟁을 제안

하고 조직하자. 기후위기에 절망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해하는 많은 이들에게, 부

정의한 구조에 가담하지 않겠다며 개인적 실천을 결의한 이들에게 ‘공공/민주/생태적 에

너지 체제’라는 정의로운 구조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하자. 



61

지금 당장 기후정의! 홍천의 투쟁

박성율(홍천군 송전탑반대-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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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와 공동체 파괴없는 에너지 공영화

정학철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자!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용도별 전력소비량 비중을 보면 

산업용이 53.8%, 상업용이 32.7%, 주택용이 13.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전력소비량

의 87%를 차지하는 기업들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 적용한다면 전국의 공장과 건물 위는 태양광 패널로 가득할 

것이다.

지역사회부터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자!

기업과 수도권이 무조건 에너지를 자립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수도권은 아무 노

력도 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을 파괴하는 방식과 돈벌이 수단이 된 에너지 정책을 바꾸자

는 것이다. 기업과 수도권에서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부족한 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고 공영화를 실현하자!

에너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필수요소이므로 에너지 정책은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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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 한다.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과 환

경파괴가 아니라, 생태보전형, 경관보전형,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개발하고 운영, 분배하는 전 과정은 정부와 국민에 의

해 통제되는 에너지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정의로운 에

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국민이 동의하는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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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의 민영화 현황

최재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민영화 방향 : 시장 개방을 통한 민영화

○ 민영화는 자산매각 등 소유권 이전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공서비스 기능의 민간 이

전까지 포함됨. 경쟁체제의 도입 명분으로 전력시장 개방 등을 통한 시장 개방을 통한 시

장으로의 기능 이전 등이 이러한 민영화의 주된 방식임. 

○ 시장개방형 민영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전반의 주된 흐름임. 에너지 분야 국

정 과제는 목표부터가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으로, 이를 위해 LNG 민

간 직수입 확대, 직수입 자간 국내 재판매 허용, 전력 PPA 허용범위 확대, 망 중립성 제고 

등 공격적인 민영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발전자회사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중단된 상태이나, 그 이면에는 시장참여 확대

를 통한 발전산업의 민영화가 계속 진행되어 민간자본 발전설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으며, 현재 40%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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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민간발전사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MW

구       분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합계

발전설비용량 비율 발전설비용량 비율 계

2011.12 67,003 84.4% 12,339 15.6% 79,342 

2012.12 68,848 84.2% 12,957 15.8% 81,806 

2013.12 70,845 81.5% 16,124 18.5% 86,969 

2014.12 72,305 77.6% 20,911 22.4% 93,216 

2015.12 73,282 75.0% 24,367 25.0% 97,649 

2016.12 79,217 74.8% 26,649 25.2% 105,866 

2017.12 82,132 70.3% 34,775 29.7% 116,908 

2018.12 81,362 68.3% 37,729 31.7% 119,092 

2019.12 83,672 66.8% 41,665 33.2% 125,338 

2020.12 83,854 64.9% 45,338 35.1% 129,191 

2021.12 82,459 61.5% 51,560 38.5% 134,020 

2022.06 81,249 60.5% 52,988 39.5% 134,237 

○ 현재 전력시장(발전분야)의 민영화 상황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을 깨고 민간에게 개방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돈 안 되는 발전

분야는 계속 공기업이 떠안고, 돈이 되는 전력산업 분야는 민간 참여를 통한 민간 자본들

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제도를 서서히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발전사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많은 민간발전사가 전력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 민간

기업들의 2022년 9월말까지의 실적을 확인하면. 역시나 한전의 기록적 21.8조 원의 적

자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전사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내고 있다. 다만 전수 조사하려 했

지만, 분기 보고서를 발행한 회사가 아래 7개 회사만 있어서 일부의 자료만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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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말 실적 기준 민자발전소 발전량, 매출액 및 영업이익

회사 발전소명 발전량 발전량비중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율

GS EPS㈜  당진복합 6,997,225 1.60% 1,705,523,226,921 496,601,379,850 29.12%

SK E&S㈜  광양복합 4,941,449 1.13% 926,774,563,466 228,618,536,716 24.67%

GS파워(주)
안양열병합/

부천복합
9,386,539 2.15% 1,408,894,480,520 250,181,334,798 17.76%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8,076,376 1.85% 2,485,450,362,169 206,346,810,648 8.30%

파주에너지 파주문산복합 6,354,313 1.46% 1,335,931,081,914 249,939,358,127 18.71%

평택에너지  오성복합 2,615,082 0.60% 656,192,086,066 45,191,386,710 6.89%

에스파워  안산복합 3,985,701 0.91% 811,681,086,820 46,459,687,666 5.72%

합계 　 42,356,684 9.71% 9,330,446,887,876 1,523,338,494,515 16.33%

* 작성기준 : 발전량(전력통계월보:한전발행), 매출액/영업이익 : 전자공시시스템

발 전 자 회 사 (22년 9월말까지 발전량)

 양수  석탄  유류 가스/복합  집단  원자력  신재생  기타   합계 

2,760,337 124,627,268 567,090 35,728,618 2,408,055 130,683,359 1,125,571 53,155 297,953,454 

0.6% 28.6% 0.1% 8.2% 0.6% 30.0% 0.3% 0.0%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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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7개의 민간발전사의 22년 9월말까지의 실적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영업이익률이 평균 16.3%에 이르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 윤석열 정부는 한전 및 발전공기업은 적자를 핑계로 부채관리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

정하여, 신규 투자를 제약하고, 축소하고, 부채축소라는 명분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진출

을 억제하리라 본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빈자리를 민간 자본이 막대한 독점적 이윤을 

취할 수 있게 보이지 않게 민영화를 하려 할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전

력시장에 참가한 민간기업들이 왜 그리 전력시장 참여를 바랐는지는 9월말 실적을 보면 

답이 나온다. 9월말 실적발표를 진행한 위 7개 회사 이외는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

았다. 7개 회사의 발전량 비중을 보면 9.71%이다. 9월말 민간발전사의 발전량 비중이 

31.6%인 상황을 고려해 추정해보면 적어도 두배의 수치인 3조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

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연말까지 추정하면 연간 4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현재 

또다시 추진되는 민자발전소 전력시장의 참여를 통해 민간자본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또

다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민 간 발 전 회 사 (22년 9월말까지 발전량)
 전체 발전량

(22년반기MWh)
 석탄  복합  집단  신재생  기타  민자 합계 

14,543,046 57,437,779 33,905,559 31,145,747 982,508 138,014,639  436,202,971 

3.3% 13.2% 7.8% 7.1% 0.2% 31.6% 100.0%



68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소용없다 -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제정위한 공공운수노조의 입장

이태성(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일(11.22.)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심사를 재개한다. 하지만 환노위 논의가 이대로 가다간 ‘대책 없는 대책’만 반복될 수 있

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방향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자칫 ‘정

의 없는 전환’으로 귀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그에 못지않게 더욱 중요하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원칙을 제시한다.

2. 첫째, 해고는 당연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걷어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만 

살려주겠다는 ‘대책’ 수준의 법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는 ‘전환’ 목적의 입법이

기 때문이다. 둘째, 기후위기로 고용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과 입법의 주체로 인정

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시혜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민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국민의 에너지 기본

권을 빼앗는다. 돈이 없으면 전기도 못 쓰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넷째,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집행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현재 환노위에서는 노동부 산하의 ‘고용

정책심의위원회’에 일자리 전환 정책의 심의-의결 권한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는 노동자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 또 이주대책과 사회복지 등 필

수적으로 병행돼야 할 사회대책 논의도 불가능하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적 거버넌

스’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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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2만5천명 중,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발전소 폐쇄로 일

자리를 잃게 된다.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발전노동자들은 이처럼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

옥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탈탄소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정부

의 대책이라곤 취업교육과 이직알선이 사실상 전부다. 이런 정부 대책은 전혀 효과 없다

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미 실패한 대책을 다시 결정하는 오류

를 겪지 말아야 한다. 

4.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환노위에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논의가 화력발전 노동

자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책임-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 

진행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2022. 11. 2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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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운동과 기후정의 

재임(빈곤사회연대)

반빈곤운동과 기후정의 

빈곤사회연대는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쪽방 주민, 거리 홈리스를 비롯한 가난한 사

람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시혜나 보상이 아닌, 이

윤중심 체제·불평등한 체제를 거부하고 평등한 길을 마련하는 투쟁이 필수적이라 여긴

다.

주거권은 필수적인 권리인 동시에 한국사회에서는 쉽게 등한시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작년 여름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에서 비롯된 수해참사가 있었다. 기후위기라는 새

로운 재난은 반지하 등 비주택·비적정 주거를 재난의 조건으로 조명하게 만들었다.

그간 빈곤사회연대는 복지제도 개선·확대, 강제철거 반대 등 빈곤층 생존권 쟁취를 중

심으로 활동해왔기에 기후정의 운동과 다소의 실천적, 심리적 거리가 있었다. 가까운 활

동이라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겨울마다 발생하는 에너지 빈곤층 참사에 대응하는 

활동이 있다

코로나19와 폭염, 폭우, 혹한은 반빈곤운동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

한지 알려주었다. 더불어 주거권 확보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같은 기존 반빈곤운

동의 요구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감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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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는 지난 해 말 924 기후정의행진, 주거권 대행진, 빈곤철폐의날 행진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재난 불평등’으로 삼고 참여를 조직했다. 또한 빈곤철폐의 날을 기점

으로 조직한 <불평등한 기후재난의 시대, 싸우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빈곤활동가와 당사자가 체감하는 기후정의에 대해 듣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간 반빈곤운동이 기후정의와 다소 서먹한 사이였다면, 반지하 수해참사와 이어진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을 거치며 주거권과 빈곤층의 생존권이 기후위기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

이 있는지에 대해 체감하고, 말할 수 있었다.

빈곤층의 에너지 문제

2018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로 일곱명의 주민이 사망했다. 개인 난방

기구에서 비롯된 불이 미로같은 고시원 구조 속에 크기를 키웠다. 그러나 참사 이후에도 

(그리고 그 훨씬 이전부터) 쪽방, 고시원에 사는 이들은 날씨의 위협, 그리고 충분치 못한 

냉·난방 속에 계절을 난다. 2022년 겨울, 민간개발 사전퇴거 조치로 스산한 창신동 쪽방

촌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가스 버너로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지역에는 총 다섯 개의 쪽방촌이 있다. 여인숙이나 여관으로 활용하던 건물 내부

를 구획지어 두 평 남짓한 방으로 쪼갠 형태가 대부분이다. 수십명의 주민이 하나의 화장

실을 나누어 쓰지만 월세는 26~31만원에 이른다. 취사 가능한 부엌은 없기에 각자 방에

서 휴대용 버너를 이용해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자동 주민협동회의 파

악에 따르면 1년에 약 720명 가량의 주민이 8,000개 가량의 부탄가스를 이용한다. 일주

일에 평균 4개 사용, 총 판매량의 40%가량이 겨울에 소비 된다. 끼니때가 아니더라도 따

뜻한 음료를 위해, 몸을 씻을 더운 물이 필요해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잦다. 

에너지 빈곤가구는 ‘가구(가처분)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 취사, 조명 등과 같은 광

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정의. 이에 따르면 에너지빈곤가구는 2016년 7.2% 이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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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에너지에 관한 관점도, 빈곤에 관한 관점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다보니 현

재 에너지 빈곤가구가 누구인지, 에너지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과제가 무엇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움.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 복지사업은 크게 연료비지원, 에너지요금할인, 효율개선 및 보

급사업으로 구분 됨. 이 중 에너지 요금 할인이 전체 지원규모의 75%를 차지.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에는 해당 바우처 이용자와 에너지 빈곤층이 일치하지 않

음. 소득기준에 더불어 세대원 특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임. 쪽방이나 고시원 등 개발 

계량기가 달리지 않은 가구는 사용할 수 없음.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빈곤 문제는 몇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다만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의 지나치게 협소한) 에너지 감면 할인, 바우처 제도의 확

대와 적정에너지비용 보조를 활성화 할 필요 있음. 장기적으로는 주거권 보장과 함께 부

담할 수 있는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접근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속에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함.

더불어 함께 인지해야 하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의 문제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 자체

를 문제로 지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됨.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으로의 전환은 필요

하지만 빈곤층의 저렴주거지를 비효율 에너지 공간으로 지목하면 현재 주택 시장의 불균

형 때문에 오히려 빈곤층에게 필요한 주거지 자체를 구축하는 효과 발생시킬 수 있음. 열

악함을 강조하다가 그곳에 사람이 산다는 사실이 망각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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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병행세션] 

 함께 묻고 답하는 

기후정의 이야기

세션1) 

종차별주의와 동물의권리

세션2)

기후정의운동과 ‘지역'

세션3) 

관행적 기후행동을 넘어서려면 
(직접행동 등 새로운 전술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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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발제1. 	       기후정의와 동물해방-동물해방은 어떻게 기후정의운동의 언어와 실천이  

	       될 수 있는가(되어야 하는가) - 채효정(기후정의동맹) 	

발제2. 	       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비건실천- 왜 내 언어가, 실천이 되기 어려운  

	       걸까 -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읽을거리1.   [워커스사전] 동물 - 채효정(기후정의동맹)

읽을거리2.   상품을 먹다- 탈육식과 동물해방운동 - 채효정(기후정의동맹)



76

기후정의와 동물해방-동물해방은 어떻게 기후정의운동의 언어와 실천

이 될 수 있는가(되어야 하는가)

채효정(기후정의동맹) 

1.‘동물’과 ‘생명’

2. 기후정치와 동물정치 – 지금 필요한 정치적 상상력

3. 동물보호와 동물해방 – 자유주의적 ‘동물권’ 담론을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4. 지구공학과 생명공학은 공명한다 – 콩고기와 클린미트라는 선택 대안을 넘자

5. 후기 자본주의 트로이카 - 정보·통신, 금융, 생명 자본주의는 지구 데모스 공동의 적

6. 비건 실천 - 채식이냐 육식이냐 식단 선택을 넘어 육식자본주의에 맞선 저항으로

7. 노동계급은 동물계급이다 – 동물로서, 동물과 함께 하는 기후정의운동을 전개하자

1. 동물과 생명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성스럽던 것들이 동물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복)잡스러워진

다. 왜 동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신성함’이 사라지는가.(반대로 동물권 활동가들에게는 

‘동물’에 신성함이 부여된다) 생태주의 운동가들이나 기후정의운동 활동가들에게 ‘생명’

은 운동의 중심에 위치하는 용어다. 반면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 철학에서의 ‘존재’에 대

한 물음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경이로움에서 시작된 것이듯, 생

태학에서 ‘생명’도 그와 같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동물’은 말 그대로 혼

(anima)을 가지고 용맹하게(animus) 살아 움직이는 존재(zoon; living being)임에도, 

그런 철학적 아우라도 없고 생태학적 근본 개념으로 사유되지 못한다. 일례로 ‘생명정치’

는 정치적 존재를 ‘벌거벗은 생명’으로, 다시 말해 동물 상태로 되돌리는 권력의 통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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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동물화’는 여전히 ‘낙하’와 ‘퇴보’, 그리고 ‘열등함’의 은유

다. 존재의 위계는 기독교를 비롯해서 가부장제 철학 계보에서 부단히 강조되어온 것이

지만 인간 정체성(인간임)을 ‘동물이 아님’을 통해 규정하고, 동물을 기계나 사물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인간의 반대로 표상하며, 동물성이 인간에 대해 뚜렷한 열등성의 표식이 

된 것은 근대의 사건이다. 동물인 인간, 동물에 가까운 인간, 인간 속의 동물성이 부정되

고 그것이 극복되어야 할 자연 본성으로 이해될 때, 자기 속의 동물(자연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자는 지구의 지배자로 등극한다. 대신 경제학은 새로운 자연본성(그러나 인간 외 

다른 동물들에겐 존재하지 않는)을 유일한 인간본성으로 인정하고 정당화하는데, 그것은 

욕망(탐욕)이다. ‘끝없이 욕망하는 인간’은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고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낸 인간상이다. 새로운 인간(부르주아)은 배부르면 먹지 않는 동물을 마침내 극복한다. 

2. 기후정치와 동물정치 – 지금 필요한 정치적 상상력

그런 점에서 기후정의운동은 동물이 지구에서 거주하는 법, 지구를 탕진하지 않고 거

주하는 법으로서 ‘동물-되기’를 운동의 실천론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후정의 개

념을 기후위기 피해자와 약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 개념으로 국한해선 안 되듯이, 우리는 

‘기후정치’라는 용어 역시 기존 지배세력이 주도하는 지구관리 시스템, 기득권 엘리트 집

단의 합의 체제로서의 ‘기후 거버넌스’와 구별해야 한다. 기후정치는 기후위기를 정치적 

문제로 만든다. 기후위기  당사자들, 최일선 존재들이 전면에 나서고 대안적 정치세력이 

되는 권력주체와 권력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외

부 환경으로 설정되어 있던 ‘기후’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고자 한다. ‘기후’라는 과학 용어

에 감각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현실로 만드는 존재는 바이러스, 박쥐, 메뚜기, 꿀벌 같은 

동물들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는 68년의 구호는 공과 사의 분

리 패러다임을 해체했다. 이제 이 구호는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가

장 동물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로 다시 쓰여 자연과 정치, 동물과 인간의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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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허물어뜨려야 한다. 기후정치도 동물정치도 기존의 언어 체계, 상징체계로는 다 말

이 안 되는 말이다. 기후에는 정의도 불의도 없다. 그러나 ‘기후정의’란 용어가 기후위기

를 둘러싼 평등과 불평등, 정의와 불의를 경계짓는 분리선(또는 전선)을 만들어냈듯이, 

‘동물정치’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적 전선을 만들어낸다. 이를테면 동물의 언어(신호)

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3. 동물보호와 동물해방 – 자유주의적 ‘동물권’ 담론을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

성할 것인가 

오늘날 동물권 운동은 크게 두 가지의 노선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동물보호와 

동물해방.(물론 동불해방이라 쓰고 동물보호라 읽는 경우도 많다) 똑같이 동물권을 외치

지만 이 두 노선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전자의 동물권이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안에

서 강자(인간)가 약자(동물)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한다면 후자의 동물권은 권력을 다시 

구성하고 수립할 것(참정권)을 요구한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권리와 권력의 간극만큼이

나 크다. 우리는 기존의 권리 확장이 권력 구조를 바꾸기보다 권리 대상을 확장하거나 한 

집단의 권리를 억압함으로서 다른 집단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성찰

해야 하고, ‘동물권’도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가 분배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인간의 권리를 동물로 확장하는 논리 방식은 부르주아의 권리를 프롤레타리

아에게도 나눠주거나 남자의 권리를 여자에게도 일부 허용하는 방식, 서구의 권리 개념

으로 비서구로 확장 적용하는 것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전개된다. 권리의 증진이 그 자체

로 권력을 만들거나 해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루즈벨트 뉴딜이 백인남성노동자의 권리

를 증진시킨 대신 흑인과 여성의 권리를 억압했듯이, 서구 사민주의 국가들에서 내부의 

노동권의 확대가 외부의 노동 착취와 연결되어 있듯이, 시민권이 비시민권자의 규정과 

권리 없음을 전제하고 있듯이, 권리가 사적이고 특권적인 것이 될 때, 권리는 다른 권리

들과 충돌한다. 동물권이 인권과 충돌하기도 하고 채식권이 노동권과 충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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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잘못된 대립 구도를 단순화하거나, 쉽게 빠져들지도 않아야 하며, 이해 가능

한 설명 방식을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 사회에서 발전해온 권리 개념

(특히 소유권에 토대한 법적 권리)과 서구 시민들이 비인간 동물들과 맺는 관계보다, 전

자본주의 사회와 비서구 지역에서 민중들이 동물들과 맺는 관계의 양식들(인류학적 양식

들)에 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때 동물해방운동은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운동, 

농민 운동, 민중운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콩고기와 클린미트 - 지구공학과 생명공학은 공명한다

기후위기도 상품으로 낚아채는 것이 자본이다. ‘기후를 팝니다’도 가능한데 ‘채식을 

팝니다’야 말해 무엇하랴. 채식주의자는 비건 실천 과정에서 반자본주의자가 될 수도 있

지만 기술주의자, 시장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장주의적 기술주의적 대응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비건인 기후정의 활동가라면 콩고기

와 클린미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동물의 권리와 해방을 빙자한 채식 상

품들이 개인적인 소비실천으로 우리를 이끌 때, 동물권 옹호와 비건 실천이 지난 환경운

동의 패배적 전철을 따라 에코백, 머그컵, 플라스틱 제로, 친환경 웰빙, 녹색 펀드, 탄소

중립 상품으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동물해방운동이 불평등 체제를 바꾸는 급진적 정치 

운동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5. 후기 자본주의 트로이카 - 정보·통신, 금융, 생명 자본주의는 지구 데모스 

공동의 적

글로벌 식품생산 시스템에 대한 저항은 동물해방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공통 과제다. 

공장식 축산업의 현장만이 아니라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제약, 육종, 가공, 유통, 금융산

업 전체가 ‘육식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있다. 육식 자본주의는 과학, 기술, 정보통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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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물류를 장악하고 생명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여 먹어치우는 육식 산업 모델이 전 

산업 분야, 전 사회적으로 적용된 후기 자본주의의 고유한 양식이다. 생명(에너지)을 낭

비하고 탕진하는 – 죽여서 먹어치우는 – 육식자본주의를 인간에 대해서 명명할 때는 ‘식

인 자본주의’라고 불린다. 살아있는 생명으로부터 에너지(노동/역량/상품/고기)를 추출

하는 이 모델은 돌봄 없는 약탈 경제를 대표한다. 에너지 산업은 육식 자본주의의 표본이

다. 사라진 아마존 열대 우림의 90%를 소, 대두, 팜유가 먹어치웠다. 사스, 메르스, 코로

나 바이러스 모두 경계 지대인 숲이 얇아진 구역에서 발생했다. 시장 우생종을 위한 교잡

과 육종은 생태계 면역력과 회복력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육식 자본주의가 게걸스럽게 

먹어치운 지역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과 그대로 겹친다. 후기 자본주의에서 성장을 

지탱하는 세 축은 정보통신, 금융, 그리고 생명산업이다. 산업혁명과 화석연료는 탄소배

출의 시작이지만, 거기에만 주목하면 후기 자본주의 트로이카가 만들어낸 가공할 파괴력

과 폭력성은 쉽게 간과된다. 

6. 채식이냐 육식이냐 식단 선택을 넘어 육식자본주의에 맞선 저항으로

어떤 이유에서 비건이 되었건, 비건으로 살아가려 마음먹는 순간부터 숱한 기성 체제

의 장벽에 부딪친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사회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이 없을 때 비건 실천은 결국 각자의 정체성 인증이나 개인적인 소비 실천으로 미끄러

질 수밖에 없다. 문제를 인식한 각자가 개인적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사회를 변혁할 

운동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 또한 기후정의운동의 중요한 시작점이 아니었나. 우리는 

동물해방운동을 통해서도 그런 장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있는 동지들과 적극 교류하고 

연대하며 반육식 반자본주의 반신자유주의 기후운동의 헤게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렇게 해야 한다. 그때 비건 실천을 포함한 동물해방운동은 ‘무엇을 먹느냐’ ‘육식이냐 채

식이냐’ 하는 식단 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먹는 존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

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하도록 하며, 존재로부터 삶을 박탈하고 생명을 채굴하고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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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육식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후정의

운동에서도 중요하고도 필요한 세계관의 전환이다.

7. 노동계급은 동물계급이다 – 동물로서, 동물과 함께 하는 기후정의운동을 

전개하자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중세계에서는 귀족과 공유하는 부분(노모스)보다 

주위의 동물과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러한 동물-인간 간의 근친성은 나이, 젠더, 

지역, 연령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닭장에 갇힌 닭이 자신과 같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나, 암소들의 강제 임신과 출산에서 출산 기계처럼 대접받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여성들

이 동물권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지하는 것과, 기후정의운동에서도 많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것은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이시무레 미치코의 르포 소설 ‘신들의 마을’에 나

오는 일본의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은 도시에서 온 양복 신사들이 쓰는 말을 알아듣지 못

한다. 그들의 일본어는 외국어처럼 낯설지만, 산, 바다, 들판에서 같이 살고 있는 동물들

이 하는 몸짓과 눈빛은 고향말처럼 익숙하게 잘 들린다. 산업이 기계화 되기 이전까지 노

동자의 몸은 늘 동물의 몸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유하는 인간’과 대비되는 ‘노동하는 동

물’은 노동과 동물을 동시에 비하한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복종시키기 위해 비하한 언어

를 피지배자들이 재전복하고 재전유한 사례를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새끼 낳는 자들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는 ‘짐승 같은 놈들’을 칭하는 고대 언어에서 유래했지만, 마르크

스는 이 말에 계급성과 주체성을 부여했고, 노동자들은 ‘생산자’라는 자부심을 불어넣었

다. 주인들은 복종시키기 위해 성서를 읽혔지만 노예들은 평등 사상과 해방의 언어를 찾

아냈다. ‘동물’에 대한 재해석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를 다시 만나기 위한 중요한 디딤

돌이다. 동물은 지구의 생명 존재를 통칭하는 의미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동물의 반대말

은 식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그것은, 죽지 않는 것, 신, 기계(기술), 자본이다. 지구

의 한계는 흔히 공간의 한계로 표상되지만, 생태 한계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간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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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순환의 단절이자 동물적인 것의 말소다. 오늘날 노동자와 동물은 삶을 박탈하고 살

아있게만 만드는 생명자본주의의 케이지 안에 함께 갇혀 있다. 노동해방과 동물해방은 

다른 것일 수 없다. 기후위기를 불러온 주범이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동물을 학살하고 멸

종시킨 주범이고, 노동자들로부터 생명을 앗아가는 주범이다. 동물인 인간인 우리, 이제 

‘비인간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로서, 동물과 함께 기후정의운동과 동물해방운동

을 전개하자. 자본의 착취로부터 여성해방 없이 노동해방 없고, 동물해방 없이 인간해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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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차별주의와 동물의 권리, 비건실천- 왜 내 언어가, 실천이 되기 어려

운 걸까

정록(기후정의동맹/인권운동사랑방)

0. 들어가며

기후정의운동에 ‘동물의 권리’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이 세계를 규정하는 권력/폭력

으로 ‘종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활동가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동시에 선뜻 이에 동의하기 어려우면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지 못한 채 

거리감을 느끼고 (불편한) 감정들을 경험하는 나 같은 활동가들이 있다. 이런 상황이 지

속될수록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규정’하고 ‘판단’해버릴 것이다.  

이 메모는 기후정의운동을 하며 만났던 동물권 활동가, 비건실천을 하는 동료들의 고

민과 질문에 대한 작은 응답이다. 여러모로 부끄러운 응답이지만, 어디까지나 ‘나의’ 관

점/위치에서 ‘동물의 권리/비건실천’에 대한 판단과 경험을 담아보았다. 주로 왜 거리감

을 느끼는지 나의 언어와 실천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메모를 적어

보았지만, 이 역시 동물권 활동가들이 제기한 질문 덕에 가능한 것이다. 자연/환경/생태/

생명/인간이라는 질문에 직면하기. 이 토론을 통해 명쾌한 결론이 아니라 각자의 질문을 

하나씩 품고 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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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철학적 차원 : 주체, 권리, 타자

-종차별주의, 동물의 권리는 누구의 언어인가? 

‘~중심주의’는 근대 이후 ‘주체’의 위치에 지배권력의 행위자를 두고 타자를 대상화하

면서 착취/수탈/폭력/관리의 대상으로 놓는 권력의 양태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중심주의’가 ‘종차별주의/동물권’과 결합되어 사용될 때 이는 주체의 위치와 

권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존재’의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나에게 이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생태적 관계를 맺

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생태주의’의 문제설정과는 다르게 다가온다. 

오히려 인간의 위치와 행위성을 분명히 하고, 인간이 직면하는 조건이자 타자인 ‘자

연’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를 대면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내게 ‘인간중

심주의’는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진지하게 대하게 된 언어가 되었

다. 더 나아가 인간은 결코 ‘생물종/단독자’로 자연과 대면하지 않는다. 지금 자연과의 관

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종’이 아니라 인간이 대상이자 주체로서 조직한 ‘자본주의’

라는 구조이다. 그럴때 ‘종차별주의’는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 적절하게 차용되지 못한 

표현으로 느껴진다. 종차별주의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기때문에 결국 인간공동체의 정치

와 윤리를 동물로까지 확장하자는 기획으로 ‘동물권 운동’은 나아갔다. 

-인간공동체의 정치와 윤리를 동물로 확장하자는 기획에 대해

종차별주의/동물의 권리 관점에서 제기된 인간중심주의 비판이 오히려 ‘주체와 권력’

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초월적인 태도처럼 느껴졌다면, 인간공동체의 정치

와 윤리를 동물로 확장하자는 기획은 반대로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인/의인화된 기획으로 

다가온다. 그런 점에서 인간사회가 타자/자연과 어떻게 대면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사

회적 기획으로 나에게 ‘동물권’은 큰 울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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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동물 의인화에 대한 비판은 꽤 광범위하고 오래된 비판인 것 같다. 의인

화가 아니라 동물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과 관계맺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방식

이 왜 ‘동물의 권리’여야 할까? 인간은 동물에게 어떻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 권리

가 부여되면 동물은 우리 앞에 주체로 서게 되는가? 권리는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부

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나의 인권운동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난감한 질문이 계속 

만들어낸다. 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가? 동물 공동체에 인간은 어떻게 참

여가능한가? 

동물권은 결국 인간이 동물에게 부여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는 동물과

의 직접적인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인간에게 ‘동물권’을 규범으로 인식시키는 과정

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다시 떠오르게 되는 질문, 왜 동물인가? 결국 쾌락과 고통을 느끼

는지 여부인가? 내가 속한 세계로서 자연/생태계 차원과는 다르게 ‘동물’을 특권화하는 

것은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인가? 

하지만 쾌락과 고통을 느끼며 인간의 생활과 감정, 의식을 교류하는 생명체로서 반려

동물의 존재를 떠올린다면 인간공동체의 윤리를 동물로 확장하자는 주장은 ‘이해된다’. 

동물권 활동가들이 (불편하게) 비유했지만, 과거 노예제 신분 사회에서 일부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인간성’의 전이가 일어났듯이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동물 일반’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도 동물로서, 인간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 인간사회에 종속되어 반

려종들의 세계가 형성되고 가축종들의 세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인간과 비인간동물/자연의 다른 관계를 지향한다고 할 때, 그 경로로서 ‘동물권’이 등

장할 수도 있지만, 생태사회주의적 지향에서도 다른 관계의 형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 

때 이 관계에는 살림과 죽임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와 자연을 생산하

고 배치하고 새롭게 조직해 온 과정이 지난 역사였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자기보존을 위

해 행위하는 것이다. 바로 그 ‘자본주의’ 역사가 만들어낸 파괴적 결과에 직면한 지금 다

른 관계/배치/조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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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사회운동으로서 : 개인주의적 라이프스타일 정치? 윤리적 정체성 정

치?

-규범적 정체성의 라벨로 작동하는 비건실천

직접 동물권 운동을 하지 않는 위치에서, 경험하게 되는 ‘종차별주의/동물권’ 기반의 

운동의 대부분은 ‘비건실천’이다. 그리고 비건실천은 특히 음식/식사를 중심으로 매우 일

상적으로/긴장도를 높이며 전개된다. 결국 어떤 식사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라는 

질문을 적극적으로 던지는 게 비건실천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들에게 비건 실천이라는 

가늠자 또는 요청을 통해 ‘윤리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음식은 개인적 선택과 실천의 영역이라기보다 현대사회에서는 고도의 이윤 생

산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윤 기반의 식량/음식 시스템 속에서 수익성이 높은 육식

을 강제하는 사회인 것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작동원리

에 따라 살아갈수밖에 없지만 그 너머를 향해 집단적/정치적 운동을 조직한다. 그런데 비

건실천은 음식에 대한 개인적 ‘선택’을 잣대로 윤리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활동양식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는 앞서 언급한 ‘생명/동물권’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럴 때 그런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누가 어떻게 ‘선택’가능한지 역시 질

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앵그리 비건’, ‘비건 경찰’과 같은 말은 분명 비아냥대는 행위지

만, 적어도 비건실천이 어떤 점에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유발하는 활동형태인지는 드러난

다)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개인적 실천들처럼 비건실천 역시 ‘개인’으로서 부정의한 구조

와 폭력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결의 또는 약속일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결의/열망을 모아 

‘이윤 기반 식량/음식 시스템’을 바꿔내기 위한 정치적/집단적 투쟁이 등장하기도 전에, 

자본주의는 비건 시장 개척에 나섰고 서구에서는 ‘식물기반 자본주의’라는 말까지 등장

했다. 비건실천은 개인주의적 라이프스타일 정치, 윤리적 정체성 정치를 넘어설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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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비건실천은 일상적 실천이기에 오히려 굉장히 어렵다. 그래

서 비난/비판도 많고 까탈스럽고 특이한 행동이라는 인식도 많다.(최근에는?) 그런데 돌

이켜보면 사회운동에서 이런 형태의 ‘정치적 도덕주의’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활동기풍/

분위기는 익숙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제안하는 ‘불매운동’도 그렇고 ‘~거부운동’

들도 그렇다.(물론 이것들은 좀 더 집단적/정치적 기획이다) 앞서 동물로의 감정/의식의 

전이가 이해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일상적 실천으로서 비건실천 역시 사회운동의 자연

스러운 형태 중 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 실천-비건실천의 위치에 

대한 감각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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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1. [워커스 사전] 동물

채효정(기후정의동맹)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동물(動物)이란 말은 경멸이나 혐오 등 대부분 부정적 비유나 상

징들과 관련되어 있다. ‘동물적’이란 말은 오직 감각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이성이나 사유가 결여된 것을 뜻하며, 그런 방식으로 ‘인간적인 것’과 대비된다. 문명이

나 문화와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야만적 상태로서 자연적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노동’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동물성’과 연결된다.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이란 개

념이 대표적이다. 이 개념의 반대쪽에는 ‘호모(homo)’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

간다운 삶이 놓인다. 이를테면 ‘호모 폴리티쿠스’는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호모 사

피엔스’는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호모 루덴스’는 유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호

모 파베르’는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인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인

간’으로 번역되는 ‘호모’는 ‘남자(man)’를 뜻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아이들은 어른이 못

된 자로 동물에 가까우며, 여자들은 남자가 아닌 자로서 동물에 가까운 존재에 귀속된다. 

‘호모’에 딸려오는 수식어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규정되며 다른 생물 종

과 인간 사이의 종차(種差)를 나타낸다.

노동은 ‘인간다운’ 행위라기보다 인간이 동물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설

명된다. 인간이 노동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는 자연 법칙에 귀속돼 있고, ‘먹고 살기’를 해결하기 위

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하며 그것이 고대의 수렵 채취 사회로부터 현재의 임노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특히 인간이 

계몽을 통해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 사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문명과 문화의 진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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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고 하는 ‘자연과 사회’의 서구적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자연의 이분법은 정

신과 육체, 지성과 감각의 이분법과 위계로부터 나아가 문명과 야만, 서구와 비서구라는 

공간적 분리에도 적용되며 남자와 여자, 인간과 동물의 관계로도 확장된다. 자연에서 동

물의 삶이란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 덩어리의 물질대사일 뿐인가. 인간이 아닌 자연의 생

명체들에겐 고유한 자기 생의 기쁨과 슬픔, 도전과 적응의 여정이 없는 것일까?

서양철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존재의 위계는 가장 완전한 존재인 신으로부터 가

장 불완전한 하등 존재까지의 서열을 보여준다. 동물들의 위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존재

가 인간이다. 다시 말해 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 또한 인간이다. 이 위계를 인간 사회 내

부에 투영하면 그 속에는 다시 동물에 가까운 인간과 신에 가까운 인간이 촘촘한 서열 속

에 상징화돼 나타난다. 그 상징은 왕과 사제와 남자가 신에 가까운 인간인 반면, 여자와 

아이들과 노동자들은 동물에 가까운 인간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것은 지배자들이 지배를 

위해 만들어낸 상징이다. ‘가장권’은 여자, 아이, 노예, 가축 등 ‘동물-재산’에 대한 주인

의 지배권이다.

하지만 동물이 언제나 인간 이하의 열등한 의미로 비하돼 쓰였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동물(animal)이라는 말이 유래한 라틴어 ‘아니말(animal)’은 ‘아니마(anima, 혼)를 가진 

존재를 뜻한다. 이 아니마는 ‘숨’을 뜻하고, 생물적 대사만이 아닌 영적인 차원과도 관련

된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숨(혼)을 가진 존재다. 이러한 사유에서는 인간이라는 종에 

대해서 동물 전체가 집단적 실체로서 나타나지도, 전체 동물이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인

식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서양 신화에서도 동물은 다양한 신들을 대

표하고, 신성과 동물성은 종종 교환된다.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도 창조주인 신의 힘이 

피조물에도 미치며 창조된 존재로서 동물에 대한 경외심을 요구한다. 특히 민중적 세계

에서 동물은 형제, 동료, 가족, 친족으로 여겨진다. 인간과 동물의 절대적 구분과 위계가 

성립한 것은 존재가 순수한 사유체(res cogitans)와 순수한 물질체(res extensa)로 구분

되고 인간이 그 둘의 복합체로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정신과 물체로 나눠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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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간과 동물은 ‘생각하는 동물’과 ‘오직 동물’로서 구분된다. 이것이 근대의 인식론

적 사건이다.

과거에 동물을 이해하는 방식은, 금(禽) 수(獸), 축(畜) 같은 용어에서 보듯이 날짐승, 

들짐승, 집짐승처럼 주로 거처와 서식지에 따라 다른 이름과, 인간과 맺는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동물은 신성과 연결되어 있어 그 상징 또한 길흉을 나타내거나 하늘로부터의 

전조와 전령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12지신이 모두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날의 신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의 개념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과 기술, 자

본이 신적인 것을 대체하고, 존재의 신성함이 무너지자 동물성에 내재한 신성함도 힘을 

잃었다. 인간의 신체와 동물의 신체가 오직 물질의 덩어리(res extensa)로만 환원된 곳에

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에 대한 윤리와 금도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과 동

물이 함께 거주하던 공동체가 파괴되면, 지상의 공동 거주민(demos)으로서 함께 살기 위

해 맺고 지켜왔던 인간과 동물 사이의 공동의 규약도 힘을 잃는다. 사냥을 금지하는 기간 

같은 촌락의 공동체 규약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 오늘날 축산공장과 도축장에서는 

그 누구도 동물의 죽음에 예를 다하지 않는다.

근대 서구의 ‘사회계약’은 ‘시민들 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상호협약이었다. 부르주

아들의 정치적 권리 투쟁은 새로운 정치적 인클로저(enclosure)를 만들어내 ‘비인간 동

물’과 ‘시민이 아닌 인간’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공유지의 관습적 권리를 모두 박탈했

다. 이후에 전개된 시민권 운동은 배제된 인간들에게 시민권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시

민권을 통해 노예는 자유인이 되고, 여자도 인간이 되고, 흑인도 시민이 될 수 있었다. 그

러나 그 권리는 인간이 아닌 동물 앞에서는 멈춰 섰다. 동물은 권리 없는 존재, 절대적 무

권리자로서, 신으로부터의 보호도, 자연으로부터의 보호도, 공동체로부터의 보호도, 모

두 벗겨진 채로 완전히 ‘벌거벗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동물보호법이라는 협소하게 규정

되는 법률들이 있지만, 그 법의 바깥에 있는 더 많은 동물에 대한 규정 외의 착취를 허용

하는 역설을 가져올 뿐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설과 일맥상통하며, 불안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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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확대와 비정규직화는 노동자로부터 권리의 옷을 벗겨내는 과정이다.

과거 자연과 인간 사이에 공동으로 수립되어 있던 노모스라는 대지의 관습법은, 아무

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그것을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었다. 오늘날 법의 범주는 하늘의 

법도, 대지의 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법전에 적힌 성문법의 한계로 축소되어 ‘법이 허

용하는 대로’ 절차만 지키면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승인된다. 갓 태어난 새끼를 어미

로부터 떼어내거나 죽이지 않는다는 금도 같은 것은 없다. 1년에 10억 마리든 20억 마리

든 도살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학대하고 차별하며 비참하게 사육하고 참혹하게 

살해하는 것도, 모두 규정대로만 하면 ‘합법’이다.

문제는 동물의 이러한 상태가, ‘동물에 가까운 존재’로 규정되는 인간, ‘노동하는 동

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이 자연에 가하는 생명에 대한 폭

력적 변형과 삶의 재조직화는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수익을 위해 밤낮

없이 알을 낳도록 강제되는 양계장 닭들의 야간 노동과 ‘가치사슬’이란 이름의 24시간 지

구 생산체제 속에서 잠과 밤을 빼앗긴 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심야 노동을 조직하는 

원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룟값을 최소화하고 고깃값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되는 축산업은, 노동자에 대한 비용은 최소화하고 노동으로부터의 착취 이익은 최대화하

려는 노동정책과 동일한 논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구로 벤처타운 콜센터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 된 후 콜센터의 내부 도면이 

드러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도면이 예전에 봤던 공장식 축사, 그

리고 노예선의 구조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최소 면적에 최대 인원을 배치해 관리자가 가

장 효율적으로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든 공간 배치였다. 사슬과 채찍이 없어도 공간

이 신체를 통제하고 콜 수가 자발적 경쟁을 시키는 그곳에서, 쉬는 시간도, 위험을 피할 

방법도,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자유를 빼앗긴 돼지들과 같은 상태

에 놓여있었다. 폭력적 축산업의 문제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도미니언(dominion 2018)’

에는 푸른 초원 위에 아마존이나 쿠팡의 물류센터를 닮은 거대한 사각형의 축산 공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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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한다. 구로공단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실리콘 밸리 이름을 딴 ‘G-밸리’가, 미싱

사와 봉제공이 사라진 자리에 콜센터 노동자라는 새로운 취약 여성 노동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감추듯이, 겉으로는 깔끔하고 세련된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건물들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완벽하게 감춘다. 그 속에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밤낮없이 죽은 자본

의 증식을 위해 갈아 넣어야 하는 존재가 있다.

동물권을 말하면, 일각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권리나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

럼 맞세우기도 한다. 채식주의는 친환경 유기농 식품처럼 부르주아의 선택권에 속하고, 

비싼 채소를 먹는 자들이 노동자들이 먹는 값싼 고기를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한

다. 그런 면도 성찰해봐야 한다. 하지만 저렴한 식량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가 아니다. 저

렴한 식량은 저렴한 노동을 떠받치고, 저렴한 노동이 다시 저렴한 식량을 떠받친다. 톱니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착취의 악순환은 노동자의 삶을 계속 악화시킬 뿐이다. 무급

의 가내노동과 노동시장에 유입된 여성 노동의 평가절하가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동이 노동을, 생명이 다른 생명을 착취하게 함으로서 자본은 이

익을 창출하고, 분노하는 힘들이 서로를 향하도록 함으로서 분열 시켜 통치한다. 자본의 

통치는 상급 노동자가 하급 노동자를 괴롭히고, 지친 노동자들이 지친 동물들을 학대하

며, 약자가 더 약자를 향해 욕을 하고 침을 뱉게 만든다. 그 착취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

는 누구와 연대하고 분노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하겠는가.

동물권 운동은 자본에 맞선 ‘삶-권리’로서의 생명권 투쟁으로서, 생존권과 민중권, 노

동권 투쟁으로 연결되고 확장돼야 한다. 동물해방은 노동해방, 여성해방과 함께 생명들

의 반자본주의 투쟁에서 피억압자들의 공통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새끼만 낳는 짐승’이라

는 프롤레타리아의 경멸적 의미도 해방의 주체로 바꿔내지 않았던가. 우리는 자본과 임

노동의 관계가 아닌 다른 생산 관계를 상상할 수 있듯이, 인간과 동물이 맺는 다른 관계

의 방식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니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돼지와 단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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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2. 상품을 먹다 - 탈육식과 동물해방운동

채효정(기후정의동맹)

한 끼 한 알 삼시세끼 알약 세 알로 때웠으면 했던 시절이 있다. 밥이란 건, 하는 시간

도 먹는 시간도 아깝다 생각한 젊은 날. 밥 하는 시간에 한 자라도 더 읽고, 더 쓰면서 의

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그 때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아니다. 텃밭 농사부

터 매일 밥상 삼시세끼를 ‘내손내만’ 해먹는 사람이 되었다. 흙과 불과 물을 다루는 이 노

동이 내 하는 일 중에 제일 근본이라 생각한다. 물론 귀찮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간단히 

먹는다. 식사공동체의 협동 규칙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한 사람에게만 독박

으로 씌워진 의무라면 그건 강제노동이 되고 만다. 반대로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동이라

도 그 노동을 자기의 생활리듬 속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같이 나눠 할 사람이 

있고, 자연의 절기에 맞춰 변주하고 음미할 수 있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예

술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밥을 먹는 데는 소화기관만 필요한 게 

아니다. 건강한 음식을 제대로 해 먹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다. 날마

다 일에 치여 녹초가 되고 안팎으로 가부장제 문화가 이토록 견고한데, 임금으로 돌아오

는 노동의 기쁨도 느끼기 힘든 마당에 대가 없는 돌봄의 기쁨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는

가. 그러다보니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요리’란 것 은 돈 많고 시간 많은 유한계급의 과시

적인 취미활동이 되어버렸다. 트렌드에 따라 유행하는 식문화는 계급적으로 ‘하류화’하

면서 부유층의 미식 탐사부터 ‘프로페셔널 주부’의 중산층 집밥을 거쳐 정크푸드 먹방까

지, 각종 상품 선전의 도구가 되어 인스타와 유튜브, 홈쇼핑으로 이어지는 푸드포르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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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떠받친다. 다들 이 음식 포르노의 관람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슬픈 풍경을 볼 때마

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남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는 말은 남의 밥을 차리느

라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이들의 채워지지 않는 또다른 허기를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

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풍요가 넘치는 사회에서 만성화된 배고픔

은 위장의 허기가 아니라 돌봄의 허기가 아닐까 하고. 지금 그 허기를 채워주는 것은 대

부분 외식산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먹방과 음식 사진으로 채워진 문화적 소비생활이다. 

그리고 반대편에, ‘그렇게 먹고 살고 싶지 않은’ 이들의 거부와 저항도 나타난다. 채식주

의에도 그런 저항적 반(反)문화의 성격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비거니즘’은 먹거리

의 시장화와 상품화가 극단화된 서구의 선진산업국가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다. 

풍 요로운 문명에 대한 반성 또는 지루함의 반응으로.

알약 먹고 사는 세상이 정말로 도래한 곳, 북반구의 선진국에선 ‘알약’처럼 편리한 음

식들이 날마다 쏟아진다. 정성과 시간을 쏟지 않아도 돈만 내면 차려주는 밥상을 어디서

나 받을 수 있고, 마트에 가면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반조리 식품, 냉동식품, 1인용으로 

소분된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깨끗하게 세척·절단·가공된 채소와 육류들

은 손님들의 눈길을 끌도록 포장되어 신선식품 코너 진열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 신선

한 진열대에는 계절이 없고, 관계가 없으며, 전체는 없고 부분만 있다. 우리가 먹는 ‘알약’

의 본질은 ‘상품’이다. ‘상품화’는 상품을 생산한 노동자의 노동도 자신이 만든 생산물로

부터 소외시키지만 동시에 그것을 최종적인 상품관계로만 만나고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서도 생산의 전 과정에서 맺고 있는 모든 존재와의 관계를 지워버린다. 가뭄에도 홍수에

도, 산지의 농산물이 타죽고 농민이 병들어도, 마트 진열대의 ‘신선식품’들은 항상 신선

하고 건강하다. 삶도 노동도 지워진 상품으로서의 음식은 맛과 가격, 영양성분과 유통기

한 따위로만 표상된다. 하지만 매끈한 포장지 속 먹음직스런 음식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

다. 화학비료와 살충제, 항생제, 방부제 등으로 뒤범벅이 된 재료와 생산과정의 노동착취 

같은 추악한 비밀.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찍어 올리는 사진

들은 알약이 만들어낸 판타지일 뿐이다. 어디서 본 듯한 수많은 복제 이미지들의 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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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라는 건 또다른 비밀이겠다.

진실을 마주하기

얼마 전 영화 ‘매트릭스Matrix’를 패러디해서 만든 ‘미트릭스Meatrix’란 애니메이션

을 보았다. 원작 속에서 진실을 알리는 저항군 대장으로 등장했던 모피어스는 이번엔 소

가 되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들고 공장식 축산농장에 갇힌 돼지 네오를 찾아온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소, 돼지, 닭으로 바뀌어 동물해방군을 조직한다. 돼지 네오는 빨간 약을 

먹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비로소 직시하게 된다. 영화 속 거

대한 인공자궁, 생명의 공장인 매트릭스는 생명으로부터 이윤을 빨아먹고 성장하는 자본

주의의 구조적 원형을 상징한다. ‘미트릭스’는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모두, 자본주의가 만든 지옥에 함께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그 지옥은 생명의 존재들로부터 ‘살아가는 힘’을 박탈하고 ‘살아있기만 

하도록’ 하는 생명자본주의의 지옥이다.

진실을 직면하는 건 고통스럽다. 리얼리즘의 세계는 판타지를 깨뜨린다. 하지만 만나

야 한다. 부리가 잘리는 닭과, 수평아리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자마자 선별장에서 분쇄

장으로 직행하는 병아리와, 마취 없이 꼬리와 성기를 절단당하는 돼지들과, 피고름이 섞

인 젖을 짜며 울부짖는 젖소들과, 방금 죽은 동료의 뜨거운 피가 낭자한 도살장에 들어가

며 터질 것 같은 붉은 눈으로 눈물을 흘리는는 소들을. 젖과 알과 고기의 생산 기계가 되

어버린 몸들을. 그걸 보는 순간, 식품 광고와 푸 드 포르노가 만들어낸 도착적 감각은 깨

어진다. 자기 살덩이를 들고 농부 같은 차림새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과, 

그걸 보면서 마치 건강하고 행복한 ‘한돈’과 ‘한우’가 ‘나를 먹어주세요, 그러면 행복할 거

예요’라고 말하고 있는 듯 느끼며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육’에서 식욕을 자극받

는 포르노적 도착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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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가 어떤 서사도 맥락도 관계도 없이 오직 성행위 자체만을 감각적으로 보여주

는 것처럼 푸드 포르노도 먹는 행위 그 자체의 쾌락만을 자극적으로 극대화 한다. 이 현

실과 극단적으로 분리된 미각과 식욕 위에서만 ‘고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본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죽었

는지에 대한 서사를 은폐하면서 ‘살’로 환원된 존재가 자기 삶을 가진 고유한 존재로 보

이지 않도록 철저히 비가시화 한다. 포르노에서는 ‘살’만 보여야지 ‘삶’이 보이면 안되는 

것처럼, 삶에 대한 물음이 생기는 순간 진짜 감각이 살아나고 ‘맛’이 사라져버리니까. 쾌

락을 방해하는 물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식욕과 도덕감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

록, 기업은 광고와 마케팅으로 감각을 왜곡시키는 동시에 대량사육시설과 도축장을 우리

의 시야로부터 철저히 차단 분리시킨다. 그 결과 식량으로 사육되는 동물은 한편으로는 

절단된 스테이크나 갈아진 소세지 덩어리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인화된 소, 돼

지, 닭의 브랜드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현실 속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판타지 속에서 실재 세계는 완전히 암전되어 있다. 나는 그 무감각과 무사유의 ‘암

전’ 상태가 도착적 판타지가 만들어내는 이성과 감각의 마비상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다. 그런 마비상태에서 각자가 알아서 깨어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행복한 꿈은 누구라

도 깨고 싶지 않으니까. 살기가 힘들고 팍팍할수록 짧은 행복의 감각은 더 소중하고, 일

시적 도파민으로 망각되는 고통은 반복될수록 더욱더 강력한 감각자극을 요구한다. “우

울할 땐 고기를 먹으세요, 슬픈 날도 기쁜 날도 고기를 먹으세요, 고기는 기쁨이요 행복

입니다!” “야, 오늘 고기 먹자!” “오늘은 고기 먹는 날!” 의례화된 육식문화 속에서 우리가 

‘고기 먹는 낙’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여기에는 의

도적 기억상실 같은 것도 결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진실을 알면 먹지 못하게 되니까.그

래서 ‘빨간 약’이 필요하다.

탈육식은 마약중독이나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비슷하다. 단약과 단도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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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행복 도파민의 자극 물질이 끊기는 순간 찾아오는 고통처럼 ‘탈육식’도 고통스럽

다. 육식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그동안 행복하다 믿었던 세계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미가 추로 뒤바뀌며, 자기 존재까지 부정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인간의 

본성과 미각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육식산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고기에 중독되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고기 끊

기’가 수월했던 건 중독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육식을 즐겨하지 않은데다, 

시골로 이주한 뒤로는 자연스레 마트도 멀어지고 음식 배달이나 외식도 쉽지 않아, 편리

와 식욕을 자극하며 지갑을 낚아채는 상품의 유혹에 쉽게 걸려들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

이다. 하지만 마약이나 알콜, 도박 중독과 달리 육식은 개인적 중독이 아니라 사회적 중

독이며, 나아가 어떤 규제도 없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기를 

먹도록 국가적으로 장려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홀로 벗어나기 힘든 ‘문명의 중독’이다.

불편하고 불쾌한 운동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 깨고 싶지 않은 꿈에서 깨어나려면 현실을 일깨워주는 ‘빨간

약’이 있어야 하니까. 나는 동물해방운동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이 그런 ‘빨간약’ 같은 것

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나에게도 그 동물해방군이 찾아왔던 것 같 다. 그들의 직접행

동은 마치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된 판타지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버그와 같은 것 이다. 즐겁게 보고 있던 드라마가 잠시 중단된 사이에 보고 싶지 않은 전

쟁 뉴스가 나와서 처참한 주검들을 여과없이 보여 준 ‘방송사고’ 같은 것처럼, 잠깐 동안

의 버그가 일으킨 소음과 소란은 잘 작동될 때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세계를 작은 틈새를 

통해 일시에 충격적으로 드러낸다. 아주 작은 틈새가 일순간 열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은 통증을 느낀다. 어떤 사람들 은 이런 방식이 진실을 알리는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불쾌

를 자극할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운동을 하라고 충고한다. 고발과 증언은 거부감을 심

어주지만 감동적인 호소는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쾌가 아니라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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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돌고래를 살리는 일에 기꺼이 돈을 내고,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죽은 새의 뱃속을 보며 참회하며, 얼음 위에 위태롭게 서있는 북극

곰을 보면서 불타는 지구를 식혀야겠다고 다짐하듯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향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종종 우리의 관용은 직접적 이해관계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하다. 아프리

카에 있는 난민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칭찬받지만, 한

국에 입국하려는 난민들은 경계의 대상이고 그들을 도우려는 이들은 의심받는다. 자신

의 삶에 난입할 가능성이 없는 북극의 곰과 남극의 펭귄은 보면 마음이 아프고, 산에 있

는 멧돼지나 동물원에 있는 곰은 보호대상이지만, 그들이 인간의 동네에 출현하면 즉각 

사살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동물은 인간을 위협하지 않을 때만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식량동물은 어떤가. 우리가 오랫동안 ‘가축’이라고 불러왔던, 집에서 키우는 동물은 더 

이상 없다. 여전히 관행적으로 ‘가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인간과 함께 살

지 않는다. 신종플루에서 코비드19까지 인간과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이 동물들은 야생

동물과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죽어서 음식이 된 소, 돼지, 닭

은 그토록 좋아하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의 그들은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다. 분뇨, 오물, 

사체, 냄새, 폭력, 착취 속의 비프, 포크, 치킨은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누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면서 그를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시작은 진실을 

아는 것이다. ‘목격자’가 되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는 없다. ‘비질’은 폭력의 목격자와 증언

자가 되는 활동이었다.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호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쉽게 얻는 반면, 고

기로 사육되는 식량동물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감금과 학대 학살을 중지시키려는 ‘동물

해방운동’은 진보적 환경운동 내에서조차 소수적이다. ‘동물해방’이란 용어는 ‘너무 급진

적’이라거나 ‘취지는 알겠으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지적을 받기도 한다. ‘동물

보호’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만 ‘동물해방’은 어떤 이들에게 불온한 사상이 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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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득권 집단에서 ‘노동존중’이나 ‘여성존중’이란 용어가 거부감 없이 수용되는 반면 

노동해방이나 여성해방이란 용어는 거부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다. 그러나 동물을 보

호하고, 여성을 보호하며, 노동을 존중하는 주체는 지금까지 동물을 학대하고, 여성을 차

별하며, 노동을 착취해온 주체와 동일한 주체가 아닌가. 이들에게 ‘우리도’ 존중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력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체/주인들에게 좀 더 나은 대접과 

처우 개선을 호소하는 것이다. 반면 해방이란 용어는 권력관계와 지배관계를 뒤집는다. 

권력을 쥔 지배자에게 권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이

들의 운동은 지배자들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노동해방, 여성해방은 자본주의와 가부

장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불온한 사유인 것이다. 동물해

방운동도 마찬가지다.

동물에 대한 학대라는 점에서 똑같이 인간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는 해도, 

고통 받는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인간의 모습에서는 ‘휴머니즘’과 

종적 우월감을 느끼지만 식량동물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어진다. 소, 돼지, 닭은 자연세

계의 동물과 달리 취급된다. 자연의 동물들은 신의 창조물이지만 소, 돼지, 닭은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며, 무엇보다 사유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니 이들을 구출하는 것은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이며 영업방해가 된다. 인간과 동물 간에 설정된 보호-피호, 지배-피지

배의 일방적 관계만 아니라 생명의 상품화를 용인하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관계에 근본

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 관계를 전복시켜 상호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기 때

문이다. ‘식량동물’을 상품의 원료가 아니라 동물존재 자체로, 즉 살아있는 생명 존재로 

대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부정 할 때에만 가능했던 일, 즉 지

금까지 허용되어온 감금, 학대, 학살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게 만든다. 동물해방론이

자 새로운 생명사상으로서의 비거니즘은 육식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시스템 자체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자본과 권력은 시장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친환경 소비자로서의 

채식주의자는 환영하지만 자본주의적 식품생산 체제에 맞서는 동물해방의 실천론으로서

의 채식주의는 억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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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기술이 인도하는 대체상품이 탈육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때, 자본주의 시장은 그것이 체제에 대한 저항

이 되지 못하도록 소비실천으로 전환하는 루트를 재빨리 만들어낸다. 비건을 위한 다양

한 대체 상품도 그중 하나다. 편의점에서 다양한 비건 김밥, 비건 도시락, 비건 라면이 출

시된다는 소식은 육식사회의 소수자로 살면서 서럽게 채식하던 이들을 기쁘게 한다. 한

국에도 유럽의 도시들처럼 더 많은 비건 레스토랑과 비건 샵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기도 한다. 축산업의 잔혹함이나 환경오염 때문에 육식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선 ‘인

공배양육’을 ‘대체육’이라며 대안으로 제시한다. 거대자본과 거대기술의 결합체인 인공

배양육의 상품화를 허용하는 건 식량주권을 완전히 식품대자본에게 넘기는 것이다. 글

로벌 육류 시장의 가장 큰 투자자이면서 소비자인 식품 기업들이 정크푸드와 친환경 유

기농 제품을 함께 생산하며 육식과 채식 상품을 동시에 개발하고 투자한다. 이런 모습은, 

석탄발전 핵발전으로 돈을 버는 다국적 기업들이 기존의 발전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동

시에 재생에너지에도 투자하면서 시장 확대와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마치 ‘기후위기’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인 양 홍보하는 모습만큼이나 모순적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채식

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하는 것 또한, 산업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가장 

크고 상위 10%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도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채,저마다 탄소를 내뿜는 78억 인구가 각자의 에너지 절약

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주류 환경운동의 주장 만큼이나 탈정치적이고 몰계급

적인 말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그 채식이 지금까지의 동물착취 주범인 기업과 시장을 통

해, 여전히 착취적인 ‘상품화’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그동안 자본은 개인들에게 각자의 선택권을 주면서 구조적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생명의 권리를 소비자의 권리로 치환하는 논리로 끊임없이 우

리를 속여 왔다. 친환경 상품에도 ‘레벨’이 있고 계급적 차이가 있듯 이 비건 소비도 마찬

가지다. 정크 비건을 하든 에코 비건을 하든 시장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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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를 줄 것이다.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건 진열대의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시간과 관계에 대한 권리다. 채소도 공장식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

적 농업생산체제에선 채식도 폭력 없이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한겨울의 신선 채소를 

키우기 위해 비닐하우스엔 밤낮없이 전기가 흘러야 하고, 하우스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들은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는 쪄죽는다. 자본이 생명으로부터 이윤을 짜내는 데는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는데, 각자가 식단을 동물성을 식물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생명을 쥐어짜서 이윤을 추출하는 폭력의 사슬을 멈출 수 있을까? 그건 현재의 생산체제

와 성장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

꾸는 것만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녹색성장론과 마찬가지 논리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장주의적 문법과 축산업 동물착취에 대응하는 시장주의적 문

법은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며고 현재의 성장체제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닮았

다. 시장주의적 기술주의적 관점은 육식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육식’을 ‘채식 대 

육식’의 식단 선택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식물성과 동물성의 에너지원 문제로 논쟁으로 

축소시킨다. 기후위기 시대 갑자기 ‘너무 많은 소’들이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면서 

기후위기 주범이 되었다. 소 한 마리가 내뿜는 메탄가스가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이산화

탄소와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 과학적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지

만, 그 너머의 ‘진실’은 그렇게 많은 ‘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가

에 있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시장주의적 기술주의적 대안은 연료를 

교체하는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연기관만 전기배터리로 바꾸면 된다는 생각

은 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소의 입에 메탄가스를 흡수하는 마스크를 씌운다든

가 육상동물인 소의 사료를 해조류로 대체한다는 발상은 소의 내장기관과 자동차의 내연

기관을 똑같이 기계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항공사는 ‘탄소중립’ 좌석을 친환경 상품으로 내놓기도 한다. 비행기 여행은 탄

소배출량이 가장 큰 이동수단인데, 이를 상쇄하는 탄소흡수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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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탄소중립 좌석을 상품으로 개발한 것이다. 승객이 구입한 항공권에는 탄소배출권 비

용이 포함되어 있고, 항공사는 당신이 앉은 좌석에는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몇 그루가 깔

려 있는 셈이니 실질적 탄소배출량은 제로가 된다고 홍보한다. 승객은 자신의 비행기 여

행이 가중시킬 기후위기에 대한 죄책감을 요금지불로 상쇄할 수 있다. 얼마나 혁신적인 

발상인가. 채식 시장의 상품들 역시 이와 유사한 ‘소비 실천’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마치 

우리가 식단의 재료들을 식물성과 대체육으로 바꿀 때마다 동물의 고통도 줄어들고 ‘상

쇄’의 효과가 나타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시장의 처방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감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통제 처방일 뿐이다. 육식산업 체제 안에서 고작 생산

라인의 극히 일부를 할애하여 채식상품을 생산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옹호하고 다양

성을 존중한다고 선전하는 기업에 속아서는 안된다. 세계화된 자본주의적 식품 생산 시

스템과 그걸 만들어낸 기업이야말로 인간과 비인간동물, 동물과 식물, 생산자와 소비자

를 동시에 죽이는 주범이다. 비거니즘은 인간의 에너지원을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바꾸

는 ‘연료 대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비거니즘을 채식주의라는 말보다 ‘탈육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채식은 정치적 실천 보다는 사적 선호와 취향의 문제로 이해되기 쉽지만 

‘탈육식’은 육식, 특히 육식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적극적인 반대와 저항

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동물해방 없이는 노동해방도 인간해방도 없다

비건이 된다는 것은 나에겐 식단의 전향보다 관계의 전향이다. 채식이냐 육식이냐 라

는 선택적 질문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 것이냐의 문제로, 나

아가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관계에 대한 물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사람마다 채식을 시

작하는 계기는 다르지만 내가 ‘탈육식’하게 된 동기는 ‘먹을 수 없게 된 마음’이 가장 컸

다. ‘동물해방군’ 을 만났고, 이름과 얼굴을 하는 돼지 친구가 생겼고, 더 이상 잔혹한 폭

력성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채식도 하다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나의 텃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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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계의 폭력에서 홀로 평화로울 수는 

없다는 것도 점점 알게 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실을 알면 알수록,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혼자서는 이 폭력의 사슬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또다른 진

실의 벽에 부딪치기도 한다. 그런 채식은 너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뿐 이 폭력을 끝낼 수

는 없어, 라고 말하는 진실의 벽은 잔인하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구조적 폭력을 말하면서 개인적 채식이 답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

다. 극단적 채식보다는 그냥 조금 덜 먹는 육식을 하자고 하기도 하고, 공장이 아니라 농

장에서 생산된 ‘착한 고기’를 먹자고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어정쩡한 타협론이 양심

의 알리바이를 충족시킬 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급진적 채식 소비보다 문제를 해결하

는데 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관계의 근본적 전환이 아니라 계속 소비의 방식만을 

변경하는 이런 절충론은 자본의 ‘지속가능한 발전’같은 개념만큼이나 우리를 마비시키는 

‘파란약’이다. 이런 주장은 현재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유통되는 육류의 90% 이 상이 글

로벌 대기업들에 의해 독점된 상태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수직계열화한 식품산업체제

의 농가들도 이미 하청생산기지로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지금 어디서 좋은 농부가 생산한 좋은 고기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캘리포니아 경작지대의 지하수를 고갈시킨 주범은 아몬드 나무도 아니고 우유 대신 

아몬드를 먹는 채식주의자도 아니다. 주범은 ‘아몬드 기업’이다. 아마존에서는 콩이 사람

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숲을 태우고 원주민을 내쫓는 건 콩도 아니고, 콩을 먹는 

소도 아니고, 소 대신 콩을 먹겠다는 이들도 아니다. 주범은 ‘소고기 기업’이다. 또 그 뒤

에는 아몬드 산업과 소고기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자본이 있다. 노예해방이 노예산업을 

중단시킴으로서만 가능했던 것처럼 동물해방도 자본주의적 육식산업을 해체할 때에만 

가능하다. 노예해방을 위해선 노예제 하에서의 착한 노예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

으로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동물해방도 마찬

가지다. 지금과 같은 육식산업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착한 생산자와 착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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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답이 될 수도 없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독자들은 허탈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난 뭘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채식을 하고 있는가도 싶을 것이다. 하

지만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진 말자.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상의 실천이 지닌 힘이 있다고 생각한

다. 비유하자면 그건 매일 먹는 ‘빨간약’ 같은 것이라고 할까. 육식이 주류이고 채식이 소

수인 사회에서 채식을 한다는 건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불편한 존재

가 되는 것이다. 사회의 관행과 계속 부딪치는 과정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 행위의 의미

를 묻게 한다. 그리고 날마다 깨닫게 한다. 망각의 힘은 강하고, 소비의 유혹은 더 힘이 세

다. 진실을 보고 나서 몇 날 몇 달 ‘고기’를 끊었다가도 다시 먹을 수 있는 건, 꼭 인간이 

비루하고 나약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육식자본주의의 중독 메커니즘이 그만큼 강하기 때

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밥상의 실천은 그 거대한 벽을 향해 작은 물결을 계속 일으

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고통과 슬픔의 존재들로 이어지는 해방의 통로를 조금씩 만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런한에서 탈육식 운동은 일상 저항의 생활정치가 될 수 있고, 결국

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상과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풍요를 거부

하고 불편을 선택하는 이 일상의 실천이 다른 해방 운동과 연결되어야 하고,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어떤 사회적 생산을 통해 온 것이며 타인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야 한

다.

오늘날 육식자본주의는 ‘음식에 대한 무절제한 탐욕과 과잉소비’를 조장하는 자본주

의 문화산업의 최정점에 있다. 이 문화자본주의의 이면에는 생명자본주의가 있다. IT산

업이니 스마트산업이니 하는 ‘창조경제’의 물질적 토대가 여전히 광물자원을 캐내는 광

산업의 갱도에서 시작되듯이, 문화산업과 서비스경제의 외형을 띈 ‘푸드 산업’도 그 시작

은 생명의 갱도가 된 농축산업이다. 공장식 축산 이전에는 어떤 농부도 자연의 시간을 압

축하거나 앞지르며 생산하지 못했다. 육식자본주의는 생명의 자연적 원리에 개입하고 조

작하는 기술을 통해 이윤의 축적이 자연의 순환과 재생 시간을 초월할 수 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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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자본주의는 생명의 번식력과 생장력을 극대화해서 지구의 유한성과 자연의 성장 속

도를 초월한다. 초기 자본주의가 오랜 시간 축적된 과거의 에너지, 지하에 매장된 화석에

너지를 동력으로 급발진 할 수 있었다면, 후기 자본주의의 동력은 지금 ‘살아있는 동물’

로부터 실시간 추출하는 에너지다. 그런 점에서 경쟁을 통해 인간 노동에 강도를 높여 생

산력을 더 뽑아내는 기술과 동물의 몸을 더 빨리 더 크게 자라게 해서 생존주기를 극단적

으로 단축시켜 이윤을 뽑아내는 기술은 근원적으로 동일하며, 육식자본주의는 생명자본

주의와 결합한 신종 채굴주의의 형태를 띈 신자유주의적 착취 산업이다.

나는 나의 채식이 지구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자의식보다는 ‘한계 

속의 실천’이지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더 

소중하다 여긴다. 지구를 구하는 건 채식이 아니라 사회 운동이다. 죽임의 산업으로 성장

하는 자본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체제 안에서부터 그 체제에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

는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더 큰 우리가 되어가기 위해 함께 할 동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일상의 실천을 반자본주의 운동의 저항 근육을 키우는 맨손 체조라고 말하곤 한다. 

우리들의 탈육식의 실천도 그런 일상의 저항 훈련이자 먼저 온 해방자들의 함께 추는 춤

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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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기후정의운동과 '지역'

발표1. 	 지역투쟁의 현황 갈무리 - 이현정 

발표2. 	 지역 기후정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윤자

읽을거리 .기후정의의 정치적 주체 되기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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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쟁의 현황 갈무리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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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후정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윤자

조 :  참가자 명단 : 

기후부정의를 일으키는 자본주의 체제는 ⓐ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떻게 유

통하고 폐기하는지에 관한 ‘생산양식과 노동의 문제’ ⓑ 파괴적이고 착취적인 이윤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뒷받침해주는 ‘법률, 제도 및 정책의 문제’ ⓒ 위와 같은 경제체제의 물리적 토대를 재생산

하고 확장하는 ‘교육, 문화, 이데올로기, 언론 및 미디어의 문제’ 등이 상호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영향

을 주고받으며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종속된 각 체제 부문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영역인 생

태계/노동/돌봄/식량/에너지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연결하고 조망해보아요.(구체적인 경험과 

지역 현안을 놓고 논의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토론 ①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게 생태성-공공성-민주성을 훼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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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참가자 명단 : 

 앞의 토론에서 나온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이어갑니다. 우리에겐 지구의 모든 민중을 지키

기 위한 생태계/노동/돌봄/식량/에너지를 지키고 구축하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제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생산양식·노동 ⓑ법률·제도·정책 ⓒ교육·문화·이데올로기·언론·미디어 등 각 체제 

부문에서 어떤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마음껏 상상해봅시다!

토론 ② 생태성-공공성-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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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참가자 명단 : 

국내외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정의 투쟁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각 투쟁 단위의 주체와 

내용, 진행상황, 활동 일정 및 모습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기후정의 투쟁 지도”라고 불러본다면, 기후정의 투쟁 지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

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 좋을까요?

토론 ③ 기후정의 투쟁 지도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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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참가자 명단 : 

기후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인식하는 주체들은 많으나, 이를 공동의 투쟁으로 연결하고 

조율하는 활동은 빈약한 실정입니다. 운동사회에서 이러한 활동이 부차적인 활동으로 취급되어온 반

면, 기후정의동맹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어떻게 동맹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전

략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과 분야, 주체의 투쟁을 소개하고, 공동의 투쟁으로 

해석하고 담론을 생성함으로서 헤게모니를 만들고, 폭넓은 연대 실천의 장을 기획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구상해보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을 ‘이음 활동’이라고 불러본다면, 이음활동가의 활

동 기반(주체, 재정 등)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해주세요.

토론 ④ 어떻게 동맹을 조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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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특집32

우리는 기후위기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히 높아졌다. 적어도 이

제는 기후위기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후위기가 인간활동의 결과임을 부정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기후위기 인식도가 

세계적 인식에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년 6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1)에 따르면, 한국인의 94%가 지구온난화를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했다. 34개국 평균 85%를 훨씬 웃도는 결과였다.

올 1월 『시사IN』은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보다 

본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 『시사IN』 스스로 이 기획의 의도를 “한국

1) 「한국인 기후위기 인식 선두… 세계인 1년새 기후낙관론 더 커져」, 한겨레 2021.6.14. 참조.

2) 『시사IN』과 한국리서치 공동 기획으로, 한국리서치의 웹조사 패널 72만명 중 인구비례에 맞춰 

4,154명에게 요청을 보내 최종 1,000명이 응답했다. 『시사IN』 747호(2022.1.11.) 참조. 

이현정 李賢貞

녹색정치LAB ‘그레’ 소장, 
기후정의동맹(준) 집행위원. 
저서 『다시, 원은 닫혀야 한
다』가 있음. 
luna980hanmail.net

특집� 변화하는 세계, 새로운 주체

기후정의의 정치적 주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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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해 얼마

나 준비돼 있을까”를 묻는 것으로 밝혔는데,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무엇보

다 대선과 연결된 질문의 응답이 그러했다.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기

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다’ ‘나에게는 이번 대선

에서 다른 어떤 공약보다 기후위기 공약이 중요하다’라는 항목에 대한 긍정 

답변이 각각 38.8%, 36.8%에 달했다. 설문조사에 답하는 것과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사회구성원 3.5%가 꾸준

히 참여한 운동은 성공한다는 ‘3.5%의 법칙’3)의 10배가 넘는 수치라서 기후

운동을 하는 나에게는 놀라움을 넘어 흥분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흥분의 순간이 지나가자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 조사 결과는 다른 여론조

사 결과들과 괴리가 컸다. 작년 11월 JTBC가 실행한 4차 차기대선 여론조

사4)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

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불과 1.2%를 기록하며 10개 분야 중 꼴찌였다. 1, 2위

는 각각 부동산 등 주거안정(25.5%), 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24.1%)로, 두 응

답을 합치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5) 

올 1월 서울경제가 시행한 2차 대선인식여론조사6)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

여줬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환경 문제는 10개 분야 중 7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시급성을 좀더 인정받아 

6위를 차지한 ‘물가 문제’(7.6%)에 비하면 절반인 3.6%에 불과했으며, 이 역

3) 미국 하바드대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Erica Chenoweth)가 주장한 이론이며, 2013년 테드

(TED)에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법칙에 해당하는 시위는 모두 비폭력이었으며, 영국 멸

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운동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

회 참여인원 목표치를 180만명으로 보는 근거로 소개되기도 했다.

4) 2021년 11월 27~28일 양일간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응답완료자 1,006명.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5) 기후위기 대응은 연령대별로 봐도 만 18~29세와 40~49세에서 9위, 만 30~39세 8위로 간신히 꼴

찌를 면한 수준이었다.

6) 2022년 1월 11~13일 3일간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 응답완료자 1,344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

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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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4

시 『시사 IN』의 조사 결과와는 괴리가 컸다. 게다가 ‘2030년 탄소감축 40% 

목표 달성’ 대 ‘탄소감축 목표를 현실화하여 하향조정’ 중 자신의 생각과 더 

가까운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후자 하향조정을 택한 쪽(45.1%)이 전자를 

택한 쪽(40.0%)보다 높아, 시민들이 강력한 탄소감축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

하기엔 무리가 있다.

주변의 기후활동가들도 『시사IN』의 조사 결과가 체감과는 차이가 크다

는 의견이 다수였다. 『시사IN』의 조사는 총 290개의 문항에 답해야 하는 난

제여서인지 요청 대비 응답률이 24%에 불과한 만큼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

은 고관여계층에 편향되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시민 대

다수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당위적으로는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다른 문제들보다 비교우위는 여전히 높지 않아 보인다.

낭비되는 마음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인지 기후 관련 강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요청

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요청에 

나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한겨레의 유튜브 채널 내 ‘기후싸이렌’에 올라

온 「탈플라스틱은 ‘잽’, 탈석탄은 ‘어퍼컷’」7)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 영상에

서는 한국인이 한해 동안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33억개(2017년 기준)의 생산·

소비·폐기 전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삼척의 석탄화력발전

소가 완공되어 가동될 경우 일년간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의 양을 비교한다. 

전자는 최대로 잡아도 16만 5천톤8)인 반면, 후자는 1280만톤에 달한다. 결과

7)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겨레 영상뉴스’에서 볼 수 있다. 영상 게시일 2021.4.19. 

8)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제시한 플라스틱 10그램당 온실가스 배출량 ‘10~50그램’ 중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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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플라스틱 컵을 단 한개도 쓰지 않아도, 석탄

화력발전소 한곳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최대 1.3% 정도밖에 줄일 수 없

음을 의미한다. 

최근 SNS에 ‘기후위기’를 태그로 개인적인 실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

어나고 있다. 콘센트 플러그를 뽑는 고전적인 실천부터 개인 텀블러나 빨대, 

장바구니 등을 들고 다니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 달리기나 산책

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혹은 ‘줍깅’도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지구를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뛴다’는 모토하에, 달리면 에너지 취약계층

에 기부가 되는 ‘솔라런’이 한창 유행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기후위기

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이또오 코오헤이(斎藤幸平)는 “당

신의 그런 선의만으로는 무의미할 뿐이다. 오히려 유해하기까지 하다”9)라

고 일갈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자신이 뭐라도 하고 있다는 자기위안이나 착

시효과로 이어져 진짜로 해야 하는 싸움에 나서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책임과 실천이 개인 차원으로 떠넘겨지고, 기업은 자신들

이 벌인 일을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린워싱’(greenwashing)을 하

는 동안 정치인들의 행보는 기후위기 극복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후보는 앞다투어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의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 후보가 모두 용적

률 500%를 공약으로 걸고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시계획 전공자

로서 이 공약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오징어 게임」의 대사, “제발 그만

해, 이러다 우리 다 죽어!”였다. 서울 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용적률 500%

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은 지방은 지방대로 소멸하게 하고, 서울은 서울대로 

지옥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인들은 한편에서는 기후 관련 정책

을 입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 산업 정책에 불과하고, 정책 전

50그램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다. 

9) 사이토 고헤이 『지속불가능 자본주의』, 김영현 옮김, 다다서재 2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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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을 못내 안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후위기 시대, 

모든 정책이 기후위기를 전제로 설계되고 평가되어야 하지만 견고한 칸막

이가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흔히 지속가능한 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불리는 개념의 정확한 이름은 ‘환경적으로 건전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다. 이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줄여 부름으로써 발생한 가장 큰 오해는 

‘발전’ 그 자체가 무한히 지속될 수 있는 상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

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sustainable’을 ‘지속가능한’으로 번역하기보다는 

‘(환경이) 지탱가능한’ 발전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10)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프레임은 지금까지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정부와 기업

은 그 기대를 부추기는 기술중심적 해법을 제시하며 환상을 심어준다.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만 교체하면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른바 탈동조화(decoupling)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와 운동가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만큼의 절대적인 탈동조화는 불

가능하다고 말한다. 제이슨 히켈( Jason Hickel)은 호주의 과학자 제임스 워

드( James Ward)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기술혁신 

속도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조차 장기적으로 자원 사용이 늘어나 “성장

률에 재동조화한다”는 점을 전한다.11) 탈동조화는 잠시일 뿐 영구적일 수 없

으므로, 탈동조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성장 지향적 정책을 입안하고 시

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이또오 코오헤이는 또다른 연

구 결과를 인용해 탈동조화처럼 보이는 현상의 중요한 이면을 지적한다. 선

10) 졸저 『다시, 원은 닫혀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너머』, 진인진 2020, 181면 참조.

11) 제이슨 히켈 『적을수록 풍요롭다』, 김현우·민정희 옮김, 창비 2021, 211면.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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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 보이는’ 탈동조화는 사실 제품 및 식량의 생산

을 지난 30년간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로 전가했기 때문에 가능했으

며, “수출입을 감안한 탄소 발자국을 살펴보면 ‘상대적 디커플링’조차 일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12)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환경 부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기술진보가 오히려 환경 부하를 

가중시킨다는 제번스의 역설( Jevons paradox)처럼, 결국 시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아서는 탄소배출을 충분히 

줄일 수 없다.

앞서 이야기한 ‘기후싸이렌’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허탈함의 

반응을 거쳐, 그렇다면 ‘나’라는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다

다른다. 거대한 구조의 문제를 알면서도 ‘그래도 당장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낭

비’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본과 권력은 큰 변화 없이도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이나 시장과 기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며 

세상을 마음껏 휘두르려고 한다. 기후운동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에 맞서 사람들의 마음이 낭비되지 않는 제대로 된 전장(戰場)을 만들어내

는 것이다.

드러내고, 다시 평가하고, 다시 정의하자

(1) 드러내기(Revealing)

기후정의(climate justice)라는 빨간 약을 삼키면 영화 「매트릭스」의 ‘네

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후

12) 사이토 고헤이, 앞의 책 74~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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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자본주의의 속성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나 불평등

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

는 국가들의 풍요는 누군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이 과정에서 먼 지역에 사는 다른 생물종들의 공간을 집어삼키는데,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은 이를 “생태적으로 불평등하

고 병적인 교환”13)이라 표현한 바 있다. 사회학자 슈테판 레세니히(Stephan 

Lessenich)는 댓가를 먼 곳이 치르게 하고 비가시화하는 것이 “선진국 사회

의 ‘풍요’를 지키기 위해 불가결하다”고 지적하며, 희생을 보이지 않게 외부

화하는 사회를 비판했다.14)

이러한 일은 국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전력자립도

는 2021년 기준 11%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15) 수년 동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을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인천, 충남, 부

산, 경북, 강원, 전남 등이 전력자립도 150% 이상16)으로 전기 생산과정에서

의 위험부담과 환경오염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반면, 서울과 경기, 대

전, 광주 등은 그 열매만 따먹는 격이다. 강원도 영동지방의 삼척과 강릉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송전탑 440개에 선로 길이 230킬로미터에 달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

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며 강원도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태양광

사업 역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

업을 시장에 맡겨놓은 결과 싼 지대(地代, rent)를 찾아 태양광사업이 농촌

13) 안드레아스 말름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우석영·장석준 옮김, 마농지 2021, 70면.

14) 사이토 고헤이, 앞의 책 29면 참조. 

15) 2013년 기준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4%대였다. 이후 서울의 유일한 화력발전소인 서울화력발전

소(구 당인리발전소)가 지하화 공사를 시작하며 1%대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11월 지하발전소 

1, 2호기가 완공되어 상업운전을 개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되었다.

16) 가스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 247.3%,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235.4%, 원자력발전소가 있

는 부산과 경북이 각각 180%대의 전력자립도를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2019년 한국전력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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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습지로 간 결과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경기 등 도시지역이 가장 큰 에너지 소비처임에도 석

탄화력발전소, 핵발전소, 송전탑 건설, 태양광 및 LNG 발전소 건설 등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에 대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

황에서 기후운동가나 생태주의자조차도 ‘서울 100% 전력자립’이라는 의제

를 금기시하는 경우가 많다.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다. 만일 서울이 태양광으

로 전력자립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면적이 필요할까? 필자가 계산해본바 대

략 150제곱킬로미터로,17) 서울 면적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서울 사람들이 알지 못

하고 현재로선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100% 전력자립을 원칙으로 세우

고,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 그

뿐 아니라 3기 신도시를 짓고 서울 재개발 용적률 500%를 공약으로 내걸며 

서울 및 수도권 밀집도를 가중시킬 계획을 세운다. 이는 근본적으로 서울의 

부담을 외부화하고 전가하여 타자화시키는 일이다. 게다가 소위 ‘중앙’에서 

서울 사람들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공론화되기 어려운 구조

도 문제를 덮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간, 지역 간만 아니라 동일한 공간 내에서도 우리 삶의 비용은 다양

한 방식으로 전가되고 감추어진다.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으며 ‘그림자노

동’이라 일컬어지는 가사노동, 돌봄노동은 물론이고 인간 사회에서 분해자

(decomposer) 역할을 하는 재활용이나 정화조, 하수도 관련 노동, 경비·주

차·시설관리 노동,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 역시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데 필수적이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감추어지기 십상이다. 최근 

17) 2019년 기준 국내 발전설비 총량은 125GW이며, 서울은 총 판매량 대비 9.1%를 사용한다. 서울 

전력자립도 100%가 되려면 발전설비 용량도 총량의 9.1%인 11.4GW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수 있

다. 태양광 1GW당 13.2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하므로(산업통상자원부 기준) 이를 바탕으로 계산

해보면 서울 태양광발전 면적 필요치는 150.48제곱킬로미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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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정화조 맨홀 등에서 질식사고를 겪은 노동자는 316명에 달하고 

그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했지만,18) 우리는 도시의 지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다. 

기후위기와 함께 실태가 폭로되고 있는 한 분야는 축산업이다. 육식을 계

속할 것인지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별개로, 고기의 ‘단가’를 낮추기 위한 대

규모 농장은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고통받게 하며, 그 안의 동

물들은 평생 동안 학대받으며 살아간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일

상이 유지되기 위해 이 도시의 구석에서, 지하에서, 혹은 바깥에서 일어나

는 일들을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 화려한 문명사회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간 이외의 생

태계 구성원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지 외면하지 않는 것은 ‘인류

세’(Anthropocene) 이후의 세상을 구상하는데 꼭 필요한 첫걸음이다.

(2) 다시 평가하기(Re-evaluation)

라즈 파텔(Raj Patel)과 제이슨 W. 무어( Jason W. Moore)는 자본주의가 

‘자본세’(Capitalocene) 600년 동안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일곱가지, 즉 자

연, 화폐, 노동, 돌봄, 식량, 에너지,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어떻게 ‘싸구려’

로 만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한다.19) 그동안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비용절감 전

략에 따라 가치를 매겨온 결과, 그 과정에서 감춰졌던 사회적·자연적 비용

이 뒤늦게 청구서로 날아든 것이 지금의 극단적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것

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재정향할 필요가 있다.

영국 멸종저항운동의 대표적인 구호 ‘삶을 위한 반란’(Rebel for Life)은 

우리가 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기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삶

18) 「정화조·맨홀 등에서 질식사고 겪은 노동자 절반이 숨졌다」, 한겨레 2021.4.18.

19) 라즈 파텔·제이슨 W. 무어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백우진·이경숙 옮김, 북돋움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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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필수적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그림자노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이

유로 그간 헐값에 팔려왔지만, 이윤이 아니라 ‘삶’을 기준으로 둔다면 훨씬 

높게 평가될 것이다. 

또다른 기준은 지구라는 시스템 자체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지금까

지 당연하고 무한한 것으로 여겼던 생태계의 조절 기능(regulating service)

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의 의미는 그 

지점에 도달하면 일시에 세상이 멸망하거나 인류가 멸종한다는 뜻이 아니

다. 홀링(C. S. Holling)이 제안한 공과 컵 모델(그림)은 이 개념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공을 컵 위쪽 끝까지 밀어 올려

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생태계가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러한 힘을 회복탄력성(resilience)21)이라고 한다. 그러나 티핑 포인트를 넘을 

20) Crawford Stanley Holling,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 Systematics, 1973, 1~23면 참조. 본문에 제시한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새로 그

린 것이다. 

21)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자연 시스템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관련하여 홍덕화

는 기후위기의 피해 격차는 단순히 노출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기후재난의 전과정에 걸쳐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아우르는 회복탄력성의 격차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홍덕화 「기후정의와 

전환 담론의 급진화」, 구도완 외 『생명 자유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질문』, 풀씨 2020, 317면 참조. 

회복탄력성 개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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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강한 교란이 작용해서 공이 컵의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후에는 추

가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완전히 다른 상태로 전이된다. 순식간에 컵 

밖의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버리면 우리는 ‘찜통지구’(Hothouse 

Earth)22) 상태에 고착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활동을 평가할 때는 지구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얼마

만큼 강화 혹은 약화하는가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채굴-생산-소

비에서 끝나는 선형경제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방향이며, 이런 맥락에서 분해자노동은 더욱 가치있는 것으로 재평

가될 필요가 있다.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는 방식의 에너지 전환은 생물다양

성과 완충지대를 파괴하고 생태계 조절 기능을 약화시켜 회복탄력성을 소실

시키며, 파괴를 가속하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을 일으키므로 바람

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령 바이오에너지 기술로 고안된, 이산

화탄소를 흡수한 나무를 벌목해 에너지를 생산하며 이때 발생하는 탄소를 

지하에 포집·저장한다는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BECCS)도 마찬가

지다. 앞으로 우리는 한정된 토지23)를 놓고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ater-

energy-food nexus)를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흡수를 위해 섣

불리 대규모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또다른 재앙을 부추길 뿐이다.

(3) 다시 정의하기(Redefining)

앞에서 지금의 세상이 은폐하는 모순들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과 지구 생

태계를 기준으로 재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좀더 본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

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

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환의 주체임을 선언한 노동자들은 노동이 더이상 상

22) Will Steffen et al.,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8.14.

23) 심지어 오늘날 토지는 해수면 상승으로 더욱 좁아지고 있다.



123

기후정의의 정치적 주체 되기 43

품이 아니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 또는 위기와 재난의 시대, 우리는 국가 혹

은 정부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 내릴 수도 있다. 말름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나열하며 이런 사업의 시행 주

체는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에게는 (일정한 이행기 동안에는) 국

가가 필요하다”는 레닌(V. Lenin)의 문장과 “잠재적 재앙 앞에서” “엄혹한

(draconian) 제한”이 필요하다는 월러스(R. Wallace)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

시 꼬뮤니즘(war communism)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24) 물론 이러한 재정

의는 기후정의운동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거치고, 힘

을 얻어 실현되었을 때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타자화를 넘어 기후정의운동을 엮어내자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 ‘썬라이즈 운동’(Sunrise 

Movement), ‘멸종저항’ 등 해외의 급진적인 기후정의운동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후위기가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석탄이 아니라 자

본주의를 태우자’는 구호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며, 영국의 ‘멸종저항’은 지

금 체제에의 ‘불복종’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썬라이즈 운동’이 제안하는 

그린뉴딜도 표면적으로는 녹색 케인즈주의나 녹색 경기부양책과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지역공동체 강

화와 민주주의 확대, 공적 소유 확대, 민주적 계획에 기초한 지역적 생산 통

제, 군비 축소 등 25)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급진화된 것

24) 안드레아스 말름, 앞의 책 175면 참조. 강조는 레닌의 원문(Revolution at the Gates〔1917〕, Verso 
2002, 41면). 

25) 홍덕화, 앞의 글 3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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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21년 1월 20일, 키스톤XL 송유

관 건설사업26)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국 단 한개

의 발전소도 취소시키지 못했다.27) 그러나 이 차이는 결코 정치인 개인이나 

정당의 역량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었다. 땅과 물을 둘러싼 송유관사업에 대

한 원주민들의 끈질긴 싸움과 연대가 있었으며, 월스트리트 점령운동 이

후 다양하게 전개되어온 다른 사회운동과 결합하는가 하면 그 시기에 성장

한 기후정의운동이 ‘썬라이즈 운동’으로 조직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또한 

정치권 안에서도 미국민주적사회주의자(DSA) 그룹이나 정의추구민주당

원( Justice Democrats)과 같은 조직이 약진하는 등 ‘정치세력화’되었기 때

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20년 4월, 쌘더스(B. Sanders)는 경선 레이스를 중

단하고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후 바이든과 함께 꾸리는 기후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며 ‘썬라이즈 운동’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서 “내가 

TF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 일구어낸 정치적 힘 때문”이며, 

“ TF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앞으로 우리의 운동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

요”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질 때까지 우리 운동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다.28) 이 과정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결코 스스로 이 같은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부터 사보타주까지 일체의 대중적 영향

력을 통해서”29) 시민이 국가에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는 말름의 주장과도 맞

26)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대량의 원유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미국-

캐나다 간 송유관 연결사업. 

27) 5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당진에코파워만 태양광발전소로 전환했다. 고성하이발전과 신서천

화력은 각각 2021년 4월과 7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는 현재 공

사 중이다.

28) 김선철 「바이든 정부 기후-노동 정책과 시사점」, 『기후위기와 노동』, 민주노동연구원 2021, 198~ 

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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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은 수소경제라는 이름

으로 대표되어 정부가 노골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다. 탈핵으로 타격

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두산중공업에 1조를 긴급 대출해주기도 했지만, 이

와 무관하게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 기후위

기 대응 목표와 연계조차 없어 ‘구린뉴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

만 정부만 탓할 수는 없다. 쌘더스의 말처럼 “운동의 정치적 힘은 민중의 힘

(people power)만큼” 30)만 주어지며, 그런 면에서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과거 민주화세력과 자본에 포섭되어버린 운동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럼 새로운 운동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 전반

에 변화가 요구되면서, 지금의 위기가 단순한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

동과 인권, 민주주의와 시스템의 문제라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기

후위기 자체에 영향을 받거나 전환의 과정에서 위기에 내몰리는 노동자 및 

농민은 이 위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급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는 당위로만 다가설 

뿐 ‘실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기후위기의 체감도가 

현저히 차이 나는 31)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에서는 먼 곳으로 전

가한 오염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도 전기를 펑펑 쓸 수 있고, 날씨의 영

향도 덜 받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시스템이 도시민

들을 오히려 ‘기후위기로부터 타자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도시의 

성장은 ‘외부’가 있기에 가능했음에도 이미 타자화된 외부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기후위기가 훨씬 심각해져서 더이상 남의 일로 생각할 

29) 안드레아스 말름, 앞의 책 193면. 강조는 원문. 

30) 김선철, 앞의 글 199면.

31) 강경석·김선철·정건화·채효정 대화 「기후위기와 체제전환」, 『창작과비평』 2020년 겨울호 227~ 

28면 참조. 채효정의 지적처럼 언론사 기자, 연구자 등 오피니언 리더라 할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

에 살고 있는 현실도 위기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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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황이 되는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구도를 적극적으

로 나서서 깨야 한다. 서울이 쓸 전기를 스스로 생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

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

한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서울 시민들에게 삼척의 석

탄화력발전소 건설이나 충남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공감능력이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조차 조금 안타까운 일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의 세상 

이외의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실험하는 것도 당장 나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

는 미뤄지고 말 것이다. 기후정의운동의 성장이 기후위기의 진행속도를 넘

어서려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에 균열을 내는 질문을 던지고, 타

자화의 벽을 넘어야 한다.

새로운 세계의 이름

누군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계를 ‘민주적 생태사회주의’(Democratic 

Ecosocialism)32)로, 또 누군가는 ‘생태적 맑시즘’(Ecological Marxism)33)으

로 명명한다. 국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생태적 레닌

주의’(Ecological Leninism) 혹은 ‘생태적 전시 꼬뮤니즘’(Ecological War 

Communism)34)을 주장하거나, ‘탈성장 꼬뮤니즘’(Degrowth Communism)’ 35)

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다른 누군가는 탈성장을 전제로 한 ‘포스트 자본주의’ 36)

라고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명확한 것

32) 나오미 클라인 『미래가 불타고 있다』, 열린책들 2021, 342면 참조.

33) John Bellamy Foster, The Return of Nature: Socialism and Ecology, Monthly Review Press 2020, 
13면 참조. 

34) 안드레아스 말름, 앞의 책 196면 참조.

35) 사이토 고헤이, 앞의 책 197면 참조.

36) 제이슨 히켈, 앞의 책 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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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본주의 자체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며, 이를 극복하려면 지금과는 완전

히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인간에게 

호흡을 멈추라고 ‘설득할’ 수 없는 것처럼 자본주의에게 성장을 제한하라고 

‘설득할’ 수는 없” 37)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생태사회주의냐 야만

이냐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이 위기가 근본적으로 자본주

의·성장주의로부터 기인했으며, 동시에 불평등을 일으키는 가부장제·제국

주의·권위주의(혹은 그 극단적 형태로의 독재)를 거부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면, 그 대척점에 있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

은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문제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넘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실제로도 연결

되어야 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동지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원

청-하청 구조,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희생

되는 지방의 현실, 기후위기에 큰 책임을 가진 석탄발전 문제가 엮여 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측면은 업종을 넘어 제철소 용광로 하청노동자와 닮아 

있고, 수도권과의 관계는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뿐 아니라 불

안정하고 위험한 삶에 내몰려 있는 도시의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모습

도 겹쳐 있다. 이러한 인식의 확장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회(COP26)에서 공개되어 화제가 된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장관의 수중 

연설 모습까지도 다다를 수 있다. 확장과 연결은 문제의 인식뿐 아니라 해

결 방향의 모색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이고 도시의 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며 소비하고 버리는 

모든 것,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지구 생태계와 노동에 대해서도 기후정의라

는 눈으로 다시 평가하고 고민해야 한다.

37) 머리 북친(Murray Bookchin)의 말. 제이슨 히켈, 앞의 책 122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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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보자.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

는가? 생태학의 선구자인 유진 오덤(Eugene Odum)에 따르면 “인간은 이

성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전에 상황이 아주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성

향이 있고, 생존 전략으로써 화를 냄으로써 가해지는 압박에 대응한다”38)고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그때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

에게 기후위기의 당사자 39)는 타자화되어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은 역시 당

위일 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로만 여겨지는 듯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그때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 주저

없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난하게 만나고, 배우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다양하고 단단한 

응결핵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

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환경운동의 오랜 구호나, 

1880년대 영국 생태사회주의자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가 당원증에 

새긴 ‘교육하라, 선동하라, 조직하라’(Educate, Agitate, Organize)40)는 말은 

우리가 새겨야 할 지침일 것이다. 

38) 유진 오덤 『생태학』, 이도원 외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1, 363면.

39) 혹은 ‘기후위기 최전선 민중과 공동체’(MAPA, Most Affected People and Areas)라 칭할 수 있다. 

40) 데렉 월 『그린레프트』, 이학사 2013,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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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운동과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김선철 (기후정의활동가)

1.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등장 이후의 기후정의운동

1990년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고 매년 기후변화당사자국회의

(COP)이 열리면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기후위기 대응은 30년이 지나도록 진전을 이루기는 

커녕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가 그간 과학의 성과들을 집대성해 발간한 ‘1.5도 특별보고서’는 2015년 ‘파리기

후협약’을 포함해 이전까지 국제사회의 대응 목표가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 보여주었

고, 이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직접행동의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2018년 가

을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FFF)의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은 2019년 9월에 이르러 

세계 150여개국 800만명이 참여하는 대형 글로벌 저항 이벤트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후 

소위 ‘그레타 효과(Greta effect)를 일으키며 연행을 불사한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의 확산을 이뤄냈다. 

2019년으로 넘어가던 시점 런던을 비롯한 영국 주요 도시의 도심 도로와 교량을 점

거하면서 등장한 영국 멸종반란의 비폭력 불복종 행동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

갔고, 2019년초 연방의회와 각 주 의회의 점거 행동을 감행한 미국의 썬라이즈무브먼트

(Sunrise Movement)도 400여개 ‘허브(hub)’를 조직하며 미국 기후정의운동 사회세력

화의 상징이 되었다.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을 전면에 내건 새로운 흐름은 기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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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근원인 화석연료 기업과 초국적 금융기관, 정부와 의회를 타겟으로 삼아 집회나 행

진과 같은 전통적 행동방식을 넘어서는 공공장소 점거 및 교통 방해, 공공건물 바닥이나 

계단, 벽에 페인트 칠하기, 화석연료 기업이나 은행 문에 강력 접착제로 손 붙이기, 유리

문 파괴, 회의장 점거 및 진행 방해 등등의 급진행동을 전개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

러 일으켰다. 조직적으로는 한편에서 반인종주의, 페미니스트, 반전/반제국주의, 반빈곤, 

노동운동 등의 흐름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350.org, 그린피스, 지구의 벗, 시에라

클럽 등 기존 기후/환경 단체들과 시너지를 일으키며(=급진화 시키며) 보다 강력한 기후

정의운동의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최근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은 동물반란(Animal Rebellion), Just Stop Oil 

(JSO), 과학자반란(Scientist Rebellion), 마지막 세대(Letzte Generation) 등과 같은 단

체로 확장되면서 더 급진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들은 도로나 교량을 넘어 공항 

활주로 점거, 석탄 탄광 점거, 송유관 파괴, 또 미술관 유명 작품들에 페인트나 통조림 음

식을 던지며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백래시 또한 만만치 않다. 

영국에서는 2년전부터 멸종반란 등의 단체를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우파

의 목소리와 함께 경찰법 개정을 통해 직접행동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법 개

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유럽에서 마지막 세대를 ‘범죄 단체’로 낙인 찍고 사무실과 활

동가 집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포함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4개 주가 에너지 시설과 공공기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시위권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프랑스와 호주에서도 도로 점거 등 기후 직접행동에 대한 형량을 높

이고 있다. 

많은 정부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 급진적 직접행동 전술은 정치적 좌우를 막론하

고 백래시, 비판, 우려를 자아내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는 이들

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짧은 시간 동안 지금과 같은 기후정의운동의 외연 확장, [특히 젊

은 세대의] 기후위기-기후정의에 대한 지지 여론 조성, 그리고 변화를 위한 사회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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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더 적극적인 직접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다.[1] 한국에서도 2019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최초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조직되고, 2020년 11월13인의 연행자를 낸 첫 비폭력 시민불복종 기후행동 이후 급진적 

직접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 그러

나 눈에 띠는 운동의 확산이나 사회적 변화를 촉진했다 보기는 어렵다. 비폭력 시민불복

종 직접행동을 기후정의운동의 무기로 벼리고자 한다면 왜 그랬는지 돌아보는 일이 필수

적이다. 이 글은 사회운동론의 논의와 해외 불복종 직접행동과의 비교에 기반해 한국에

서의 직접행동이 가진 한계를 간략히 짚어보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이 가진 힘의 원천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은 국가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이고도 공개적

인 방식으로 법이나 규범을 위반하는 정치적 도전 행위이다. ‘불복종’ 개념은 법을 어기

는 행동, 이에 따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내재한 의

도성을 포함한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려면 그 근거가 필요한데, 대

개는 부정의한 현실의 법보다 상위에 있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권위와 원칙을 내세운

다. 정치학자 존 롤스의 경우 그것을 양심이라 봤고, 간디는 ‘진실에 충실하기’ 정도의 의

미를 가지는 ‘사티야그라하’라는 개념을 통해 ‘진실’을 현실의 법보다 상위에 있는 도덕

적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성서의 절대

적 권위를 행동의 기반으로 삼이 미국의 연방법을 어길 수 있는 도덕적 근거를 삼았다.

하지만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이 동일한 철학적 기초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비폭

력’에 대한 접근에서 차이는 보다 도드라진다. 간디의 사티야그라하는 비폭력을 철학 혹

은 세계관 수준에서 정립하면서 개인의 내적 믿음과 신념 체계를 정치 영역에서 드러내

는 것이 비폭력 불복종의 핵심으로 이해했다. 간디는 비폭력 저항을 ‘강한 자의 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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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는데, 이는 그가 비폭력 불복종을 운동의 ‘수단’ 혹은 정치적 효과의 측면이 아닌 도

덕적 정당성 혹은 우월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 체계로 접근했기에 가능했다. 간디는 내

면의 도덕적 힘을 통해 상대를 감화시키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굳게 믿었고, 비폭력 

불복종도 자신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행해내는 ‘수동적 저항’의 형태로 이해했다. 이런 

점에서 간디의 사티야그라하에서 비폭력은 수단이자 목적의 통일체였다. 정치적 결과는 

도덕이 가진 진실의 힘에 따라오는 문제로 파악되었다. 

철학적 비폭력의 전통은 이후 미국의 퀘이커 커뮤니티의 반전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운동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은 그 

전술적 가치로 인해 더 많이 확산되었다. 60년대 미국 남부 지역의 시민권 운동을 이끌

었던 마틴 루터 킹이 대표적인 경우다. 킹은 간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지만, 운동의 수

단 혹은 전술로서의 비폭력 불복종 행동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다. 400km에 이르

는 간디의 소금행진이 내면의 도덕적 힘을 공적 공간에서 표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면 킹이 주도했던 알바니나 버밍엄에서의 행동, 또한 세 번에 걸쳐 셀마에서 몽고메리로 

향했던 행진은 하나 같이 의도적으로 주 정부와 경찰의 폭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했다. 그는 평화롭게 행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흑인들에 대한 백인 

경찰의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내 사회적 분노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주된 전술로 삼았

고, 실제 버밍엄에서 경찰이 강력 살수차로 어린이들을 날려보내고 경찰견을 풀어 청소

년 시위대를 물어뜯게 하는 폭력의 이미지가 전 세계로 타전되면서 대대적인 운동 확장

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이미지는 소련과의 정치/경제적 경쟁으로 특징 지워지는 냉전 

시기 미국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이 커

지는 상황에 압박을 느낀 미국 정부는 2년 후 결국 시민권을 법제화하게 되었다.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의 전술은 납세나 병역 등 법에 의해 시민의 의무로 규정

된 것을 거부하는 ‘비협조’에서부터 파업이나 농성 같은 물리적 행동, 또는 도로나 교량 

점거와 같은 불법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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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 행동의 공통 분모는 주어진 법과 제도를 따라 반복되는 일상을 뒤흔들고 파

열 시켜 위기상황을 창출하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자주 인용되는 킹의 문구처럼, “비

폭력 직접행동은 위기를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켜 협상을 거부해왔던 이들이 이슈를 제

대로 대면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전술이기 때문이다.[2] 이는 사회운동의 힘

이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유지되는 권력 체제에 파열을 내거나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을 때 변화의 힘이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제도권 사회운

동 연구의 결과들과 궤를 같이 한다. 사회운동론의 거장인 시드니 태로우가 말하듯, “사

회운동이 가진 가장 매력적인 힘은 행동을 통해 저들(opponent)을 놀라게 하고, 무력화

시키고, 저들의 일상을 멈추게 하는 것에 있다. 세상의 일상적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것

(disruption)은 사회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사회운동을 창조적이고 때로는 위

험하게 만드는 혁신의 원천이다.”[3] 이런 맥락에서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이 가진 변화 

추동의 잠재력을 더 큰 사회운동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3. 더 큰 운동의 계획 속에 배치되는 비폭력 불복종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불복종 직접행동이 몇 차례 있었지만 위기를 조장하고 긴장을 조성하지는 

못했다. 2000년대 들어 기후-환경운동이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거버넌스를 주된 활동 

전술로 삼는 소수 활동가 중심의 운동으로 정착되면서 대중운동의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 

불복종 직접행동을 함께 기획하고 사전 트레이닝에서부터 다양한 사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지와 자원을 가진 단체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런 조건에서 전개된 몇 차례의 직접

행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파장을 그려낼 수 있었으나, 행동의 

소규모성으로 인해 대중적 접촉면은 작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조건에서 더 큰 운동을 만

들기 위한 면밀한 계획 속에서 행동을 배치하거나 행동을 통해 어떤 정치적 성과를 성취

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건

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에 참여할 활동가 풀이 확장되지도 못했고 직접행동 당사자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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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투쟁도 더 큰 운동의 흐름 속에서 모멘텀(여세)을 키워가는 계기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

다. 

게다가 사회적 파장이 제한된 조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복종 행동이 주

목을 끌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전략적으로 배치되

는 불복종 직접행동의 필요성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나홀로 치고 나가는 직접행동 보

다는 피케팅, 집회와 행진에서부터 토론회/공청회, 거버넌스 개입 등등 기존 기후(정의)

운동의 전술들과 어떻게 결합되고 배치될 것인지, 현실의 담론 지형에 파열을 내기 위해 

어떤 프레임(혹은 담론) 전략과 대안이 필요한지, 불복종 직접행동을 통해 만들어진 관심

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면서 판 자체를 키울 것인지 등등에 관한 정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물론 ‘더 큰 운동’을 전제하고 동시에 보다 강한 내적 통합

력을 가진 사회세력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의 성장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1) 일회성, 국지적 행동만으로 변화는 오지 않는다 

소수에 의한 국지적 긴장 조성만으로는 변화를 위한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역사상 

성공적인 불복종 행동은 하나 같이 더 큰 운동의 한 부분으로 기획되었기에 정치적 긴장

을 고조시키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인도의 소금행진은 인도 독립운동의 일환으

로 납세 거부와 행진 경로에서의 다양한 집단행동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고, 24

일의 행진 기간 동안 6만 명이 넘는 이들이 구속되는 대규모 행동을 이끌어냈다. 미국의 

시민권 운동도 몇 차례의 불복종 행동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인종분리 정책에 저

항하는 버스 보이콧이나 식당 연좌행동(sit-in)에서부터 알바니와 버밍엄의 도심 시위와 

셀마 행진과 같은 불복종 행동은 예외 없이 영향력 있는 시민권 운동 조직들에 의해 기획

되었고, 인구 5만의 알바니에서만 천명 이상이 감옥에 갇히는 거대한 참여의 물결을 수

반했다. 

최근 국외 기후정의운동도 마찬가지다. 2018년 활동을 본격화한 이래 미국 썬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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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먼트의 활동의 초점을 변화하는 궤적을 보여왔다.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는 연방

의회와 주 의회 점거를 축으로 한 전국적인 비폭력 불복종 직접행동 캠페인을 벌이며 기

후위기 대응과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을 요구했다. 2020년 대선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행동 보다는 각 지역의 풀뿌리 조직화에 초점

을 맞추면서 바이든 당선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특히 수만명의 자원활동가를 조직해 전

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조지아 주에서 바이든이 이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썬라이즈무브먼트의 입장은 바이든 정부 초기 상당부분 받아

들여졌으나, 바이든 취임일인 1월 20일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조직하는 등 정부를 압박

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 행진은 계속되었다. 선거를 통해 민주당 안의 좌파 블록

이 조금씩 커지면서 썬라이즈무브먼트는 지난 두 해 동안 지역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DSA)와 노동자 가족당(WFP) 등과 협업하며 제도 정치

권에 개입함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다. 비폭력 불복종 직접행동을 통해 긴장과 위

기를 조성하면서 기후정의운동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권 정치에 개

입하려는 전략을 읽을 수 있다. 

영국 멸종반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비폭력 불복종 직접행동 네트워크였던 멸종반란의 행동은 초기 영국사회에 크나큰 위기

와 긴장을 조성하면서 엄청난 백래시도 불러왔다. 논쟁은 격화되고 멸종반란에 대한 비

난도 컸지만 그만큼 기후위기 담론은 주류화 되었고(2021년 COP27때 비행기를 타고 글

래스고우로 날라간 존슨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일자 돌아올 때는 기차를 타고 올 정도), 집

권 보수당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앞선 기후정책을 채택하게끔 강제하기도 했

다. 전국 단위 혹은 지역 단위에서 교통 방해, 건물 점거, 페인트 칠하기 등의 직접행동을 

축으로 활동을 벌여온 멸종반란은 그러나 2023년을 맞아 대중의 일상을 교란하는 직접

행동을 중단하는 대신 10만명이 연속적으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여 의회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작전명도 ‘큰 싸움(The Big One)’으로 잡으며 역대 최대의 

동원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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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궤적 변화의 배경은 다양하다. 주류 언론은 멸종반란이 불복종 행동을 포기했다 

선전하며 탄압과 민심 이반을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데, 악의적인 면도 있지만 완전한 거

짓말도 아닐 것 같다. ‘연행자 3000명’을 목표로 했던 2022년 대규모 직접행동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던 것도 변화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기후정의운동의 의제들을 남반구 활동

가들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숙성되고 국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층 결집이 완료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가 구비되었다. 게다가 멸종반란

이 안 해도 불복종 직접행동은 JSO나 과학자 반란 등 새롭게 등장한 공동체들에 의해 지

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조건에서 멸종반란은 올해 5월의 지

방선거 및 2025년 1월의 의회선거 앞두고 제도적 변화 추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발

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주류 언론의 프레임 따라 멸종반란이 불복종 직접행동을 포기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확장되는 영국 기후정의운동의 지형 속에서 멸

종반란이 새로운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회적, 국지적 

행동으로는 변화를 추동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는 가운데 배치되어

야 하며, 더 큰 운동의 목표에 따라 불복종 직접행동이 전술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담론과 주요 행위자들 간의 힘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

략이 필요하며, 이를 만들어내고 집행할 수 있는 연결된 더 큰 운동이 필수적이다. 그렇

다고 불복종 직접행동의 역할이 마냥 상대화 될 필요는 없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기상

황을 만들어 정치적 공간을 열어놓는데 이보다 나은 전술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 백래시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행동의 목표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이들은 대체로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

동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지만, 행동이 초래할 민심 이반과 백래시에 대해서는 적지 않

은 우려를 가지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세계 어디서나 발견되는데 운동을 마치 대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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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동의를 구하는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한 한국 기후나 환경운동에서는 더 큰 무

게로 느껴지는 것 같다. 많은 기후 활동가들 (특히 젊은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악플’에 대

한 두려움이 만연하고 백래시 유발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강하다. 이런 문화는 그만큼 기

후-환경운동이 ‘우리’와 ‘저들’을 가르는 전선을 치는 운동의 전통이 약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역사는 성공적인 모든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은 어김없이 백래시를 수반했

음을 보여준다. 여성 참정권 운동의 급진적인 행동은 여성들이 주의를 끌기 위한 스턴트

라는 식으로 매도되기 일쑤였고 킹 목사는 분열주의자니 공산주의자니 하는 비난을 일상

적으로 받았다. 여성 참정권 운동에 반대하는 반써프라젯 운동도 등장했고 흑인 시민권 

운동이 힘을 얻어가면서 KKK 등 인종주의자들의 동원과 폭력도 늘어났다. 

그러나 백래시 담론과 운동이 등장하면서 각각의 의제들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시

대를 대표하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도 똑같

은 양상을 보였다. 지금은 ‘민주화 투쟁’이 마치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말하지만, 

당시 학생운동권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아이자 북한을 이롭게 하는 불순

분자로 취급되었다. 군사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화염병 시위와 최루탄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운동권 학생들을 손가락질했다. 그럼에도1982년 

부산 미 문화원 방화/점거 사건 이후 불복종 행동은 지속되었다. 1984년 말 민정당사 점

거와 85년 봄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등 상징적 공공장소에 대한 점거와 도심 시위는 끊이

지 않았다. 그러다 1987년초 대학생 박종철의 치사고문 사건이 일어나자 대중적 분위기

는 바뀌기 시작했고 6월 이한열이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자 대중적 저항은 폭발했

다. 백래시와 탄압이 두려워 ‘과격한’ 행동을 포기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더

이상 국내외에서 주요한 이슈로 여겨지지 않았다면 1987년의 정치적 전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회적 백래시가 있다는 것은 공고해 보이던 담론과 정치 질서 속에서 안정과 편안함

을 찾던 이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징표이자 기존 질서에 파열이 일어나기 시작



139

했다는 징표다. 사회운동에겐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유발시켜야 하는 과제다. 그러나 백

래시가 자동적으로 사회운동을 강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사회운동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이슈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삶

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대안적 전망(혹은 프레임)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하

나이며, 백래시를 견뎌내면서 전략적 전진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직력이 어느 정

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이다. 이런 조건이 갖춰졌다면 백래시가 강할수

록 ‘우리 편’도 강해진다는 믿음을 가져볼 수 있다. 

3) 불복종 직접행동을 중장기적 계획 속에 배치하고 백래시에 맞설 조직적 힘의 구축

이 필요하다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는 성찰과 연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결집시키기도 하지만 반대편에겐 위협으로 다가가 백

래시를 유발하기도 한다. 정부는 형식적 법논리를 앞세우며 ‘불법행위’를 응징하기도 하

지만 동시에 이 충격요법이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정부가 기후 이슈에 대한 대중적 의식흐름에 그다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

은 그만큼 기후정의운동의 정치력이 약함을 보여줄 따름이다. 역으로 노동운동이나 장애

인 권리 투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면서도 기민한 대응은 노동조합과 장애인 권리 단

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만만치 않음을 방증한다. 성장주의에 찌든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가 가진 가장 큰 힘의 원천은 이들이 경제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위치성에서 나오고 장

애인 권리 투쟁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일상적 작동에 파

열을 낼 수 있는 힘에 있다. 모두 지금의 법과 행정 질서에서는 불복종 직접행동이라는 

충격요법이자 엄청난 백래시를 유발하는 전술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오랜 탄압과 

강력한 백래시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지속해왔다는 것, 그러면서 조금씩이나마 진전을 이

뤄내왔다는 것이다(긍정적인 변화는 언제든 뒷걸음질 칠 수 있지만). 

단단한 조직력은 이것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노동과 장애 모두 대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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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동원을 이뤄내고 다양한 

전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이들이 가진 ‘파열력(disruptive power)’으로 인

해 정부와 자본 혹은 지자체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는

데, 이들의 탄탄한 조직기반은 탄압과 백래시를 (때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물론 기후정의운동은 잠

재적 ‘조직대중’의 풀(pool)이 뚜렷한 이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썬라이즈무브먼

트나 멸종반란 등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불복종 직접행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는 전략적 접근과 전술의 배치/활용을 가능케 하는 탄탄한 조직기반이 필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COP27에 참여했던 기후정의운동의 국제 연대체의 이름은 (2015

년 COP21과 같은) “단단한 뿌리를 위한 COP27 최일선 참가단(It Takes Roots COP27 

Frontline Delegation)”이었다. 불충분하나마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기후정의 의제들을 

받아 안고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와 같이 불가능할 것 같은 과제가 (역시 매우 

불충분하나마) 합의될 수 있었던 것도 ‘북반구 내의 남반구’를 포함한 남반구 기후정의운

동이 나름 조직적 뿌리를 내리고 연대할 수 있었던 탓이었음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조직적 힘을 구축하는 것은 단지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의 효과적 작동에만 도

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저들’이 누구인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

에서 우리는 부정의한 현실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표출이 부정의 공범인 민주당의 지지

율과 의석 수 증가로 결론나는 경험을 숱하게 해왔다. 이런 사회운동의 현실에서 기후정

의운동의 조직적 힘을 구축하는 일은 주류 정당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영향력 있는 

사회세력으로 설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개별적인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과 기후정의운동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한국의 불복종 직접행동은 기후정의운동의 전략적 계획 속에서 배치

되지 못했다. 작년 여름 시작된 탄중위 해체 공대위와 이를 이어 받은 기후정의동맹이 어

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 또한 924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기후운동의 잠재력을 확

인한 시점에서 이런 현실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비폭력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141

을 중요한 전술로 사고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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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공간, 복수의 전선, 다양한 신체들의 직접행동

박주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

1. 직접행동이 무엇인가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

- 매번 발제 때마다 가장 스스로 고민하는 지점 : “조직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

용에 대한 질문에 내 의견을 어디까지 개진할 수 있을까?”

- 전장연에서는 직접행동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

가?”보다는 “우리는 누구와, 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집중. 즉, “전선과 전술”이 가장 주

된 논의. 우리의 전선은 어디인가? 장애인의 투쟁 공간은 지하철. 무정차 지하철은 비장

애인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 허나, 이 공간에서의 투쟁 전선은 계속해서 변화

함.

- 우리의 투쟁 전선은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자행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효율성의 

논리였음. 전술은 시작은 발판을 이용한 지하철 타기로 비장애인중심주의·자본주의 사회

를 장애인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었으나, 오세훈과 ‘무관용’ 폭력 관치 선언 이후 보다 적

극적인 형태로 시민을 끌어들이며, 새롭게 전선을 구축하고, 권력의 폭력에는 ‘무대응·비

폭력’으로 저항하는 전술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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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타기의 전략·전술 1

1) 법원 조정안 

- 전장연 : 유감스럽고 불공정 조정. ‘수용’. 

- 오세훈 : ‘비합리적’이라며 ‘거부’.

2) 열차 탑승

- 전장연 : 무대응·비폭력, 장애인차별 불복종운동, '저항'

- 오세훈 : '무관용'이라며 '지구 끝까지 찾아오겠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의 

		  폭력적 관치 선언. '무정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국민 호소문

시민분들께 호소합니다.

지하철행동’은 장애인권리예산과 입법을 향한 ‘권리투쟁’입니다.

’지하철행동’은 ‘세상에서 목소리가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실천이자 저항입니다.

시민여러분, 

23년 새해는 탐욕스런 ‘권력투쟁’에 강요된 ‘각자도생’보다 권리를 향한 

‘연결과 관계의 공간’을 내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비장애인만 ‘시민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만 타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시켜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무정차’ 폭력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전장연은 ‘권리를 향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1.2.

1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조정안 거부, 전장연 오세훈서울시장 관치폭력 거부 https://

sadd420.notion.site/d59f78f8fa5f48aca79f30d711ae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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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의 투쟁은 단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예술, 저술, 연구, 협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다양한 전술이 무엇이고 다양한 전술이 가진 효과에 대한 고민. 실제

로 거버넌스로서의 전장연을 조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짐23. 물리적 투쟁과 동시에 국회

와의 협상력을 가져감으로써, 현장에서의 요구안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

록 유도. 각 정당 원내대표들과의 협상력을 가져오기 위한 토대를 마련. 

- 물론 가장 중심이자 핵심인 전술은 지하철 타기임. 이는 투쟁공간으로서 ‘지하철’이 

재해석된 결과. 투쟁 초기 ‘지하철=이동권’으로 인식되어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의제로 전달되는 의제가 축소됨. 그러나 투쟁이 장기화되며, 이

동권 뿐만이 아닌, 다른 권리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하철이라는 공간 자체가 장애운동

의 현장성을 가진 하나의 의미체로 재해석되기 시작.

- 22년 전에도 지하철을 탔으나, 출근길을 막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존재가 드러남. 

이 사회의 가장 핵심에 다가갔기 때문. “21세기 가장 극렬한 존재투쟁”4. 이 과정은 권리

의 언어로 이루어짐. 전장연의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존재감과 존엄성을 확인

한 것.

2　변재원. (2022). 활동가의 관점에서 행정학 바라보기.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2, 

3349-3374.

3　시민력은 투쟁이다 https://brunch.co.kr/@culturalaction/37

4　[임소연⑤] 21세기 가장 극렬한 존재 투쟁 / 홍은전} https://www.beminor.com/news/arti 

cleView.html?idxno=24262



146

"오늘 우리 투쟁을 조롱하고 짓밟은 경찰,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직원들. 여러분 모

두 나중에 나이들고 약해져서, 혹은 장애를 갖게 되면 꼭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하십시

오. 꼭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하십시오. 절대 시설가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사십

시오. 그리고 그 모든것을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온 우리를 짓밟고 모욕한 오늘을 꼭 기

억하십시오."

- "장애인도 지하철 타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14시간 외친 2023년 1월 3일,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2023.1.2.

2. 단일한 공간, 복수의 직접행동

“만일 저항이라는 게 그것이 쟁취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바로 그 원칙들을 실행하는 

일이라면, 저항은 복수(複數, plural)여야 하고, 신체를 매개로 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것은 공적 공간에 애도 불가능한 이들이 모이는 일을 수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실존과 

살 만한 삶에 대한 그들의 요구, 간단히 말해 죽음에 앞서 삶을 온전히 살겠다는 요구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5.” 주디스 버틀러,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들: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김응산·양효실 옮김, 창비, 2020. p.305-306

- 지하철을 앞으로 사수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정치적이고,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전

망. 존재를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 이 때, 이 존재는 복수의 몸.

- 11월 7일 '제4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의 종착지는 삼각지가 아닌 강동구

5　 주디스 버틀러,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들: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김응산·양효

실 옮김, 창비, 2020. 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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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역. 활동지원 시간 확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을 

요구했지만, 강동구청장은 반영하지 않고, 면담도 일방적으로 파행. 이에, 8호선 강동구

청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집회를 40분 간 진행67. 

- 2022년 4월 11일 9차 삭발결의자는 노금호 동지. 척수성근위축증 희귀난치성질환

을 지닌 지체장애인. 전장연의 고가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첫 당사자. 투쟁은 전개한 1월 

이후, 4월 지하철 타기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여 건강권 의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기자

회견을 지하철에서 진행하기도 함8. 

- 중앙 뿐만이 아닌 지역, 이동권 뿐만이 아닌, 지역생활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와 노

동권, 건강권 등 다양한 권리들이 다양한 당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의 전술로 존재가 

드러남.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한 저항은 복수의 것.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핵심을 

통해 다층을 포섭하는 행동 양식.

“나는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지하철 탑승 직접행동’이라 부른다. 이건 기본권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의도적·공개적으로 정책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지하철이라

는 공간에서 일어나서인지 사람들은 시위의 목적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으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직접행동은 이동권 보장 너머 장애인 권리 예산, 탈시설, 교육권 등 

전반적인 장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9

6　전장연, 8호선 강동구청역서 40분 동안 집회…열차 운행 지연https://www.donga.com/news/

Society/article/all/20221107/116350425/1

7　약속 파기한 강동구청, 장애인들 계단 기어 올랐다https://www.beminor.com/news/

articleView.html?idxno=24173

8　 [투쟁결의문] 척수성근위축증으로 고통의 일상을 보내는 저는, 살고 싶습니다 / 노금호https://

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03

9　장애학의 시선, 절망 대신 희망을 껴안다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

html?idxno=2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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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행동을 통해 배운 것. : 내 삶은 나의 것임을 알고, 내 동료를 믿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하는 것. 그 누구도 나의 의지, 앗아갈 수는 없네"

- 노들장애인야학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작곡한 노래 T4

-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2022년 내내 함께 지하철을 탐. 그 과정에서 ‘선전전’이 충

돌이나 갈등이 발생한 적은 단 한번도 없음. 허나, 오세훈의 법원 조정 결과 불수용과 무

관용의 원칙 이후 같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이들이 됨. 그들의 삶을 권력에 빼앗김. 허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겼을지언정 삶은 빼앗기지 않음.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

도, 22년째 같은 권리를 외침.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오리가 작성한 “비폭력직접행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10에 따

르면, “비폭력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책임감. 사람들 스스로의 삶의 방법

을 인식하는 것. 비폭력적인 질서를 지속하는 것에서 개인의 성찰과 결단이 아닌 회의 결

의, 조직의 지시, 내부 규율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익”하며 “비폭력은 모든 공

동체, 그리고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

-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지하철"이라는 장소와 "삭발"이라는 행동 양식으

로 참여하고 결의를 표현하며 "당사자의 사회적 존재 투쟁만이 마침내 권력을 넘을 수 있

다."는 명제의 증거를 매일 차곡차곡 쌓아감.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활동가들도 함께 개

인의 결단을 표출.

- 전장연이 낸 집회·시위 매뉴얼 2022에서는 "동료와 함께하기"를 제안. "현장에서 육

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한 참여자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며, 감정 상태를 확인"해주는 것. 비

장애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연행되거나 강제 집행당하는 과정, 경찰의 폭력 

10　비폭력직접행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https://www.sarangbang.or.kr/hrdailynews/6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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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한 발자국 빠져있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닌, 동료를 믿는 것. 육체적으로 경찰이 

만든 폴리스라인에 고립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고립되지 않

고, 옆사람의 감정과 안아줌을 느끼는 것도 중요.

- 지하철은 사회에 ‘연결과 관계의 공간을 내어주시기 간곡히 요청’하는 공간인 동시

에, 동료들과 함께 스스로 연결과 관계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함. 관계를 만들

고, 관계를 조직함으로써, 현장에서 투쟁의 답을 찾는 우리는 비장애중심 사회를 한 걸음 

이동시켜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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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운동의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박이현, 신영은(문화연대)

지난 3년간 기후운동 전술 평가 : 선언의 시간, 투쟁의 시간, 조직의 시간을 지

나

지난해 9월 24일, 국내 기후운동역사에서 가장 많은 대중들이 기후정의행진에 집결

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계도 명백했다. 기후변화가 구글코리아 집계 기준 2022년도 뉴스/사회 

분야 인기검색어 1위에 등극한 데에 비해 3만 여명이란 숫자는 아직 턱없이 적은 것도 사

실이다. 한편, 정부는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퇴보하고 있으며, 기업의 그린워싱은 

한껏 교활해지고 있다.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 이후(주최측 추산 7,000여명 집결),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기후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기후변화 혹은 지구온난화라는 말

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미지는 아마 북극곰일 것이다. 혹은 지구가 앓고 있

는 그림이나 우상향하는 그래프. 지금-여기-우리의 문제가 아닌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들의 한계는 명확했고, 지난 3년간 기후운동은 주요 목표, 투쟁 대상, 주체, 캠페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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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선언의 시간이라 명명할 수 있다. 당시 기후운동은 기후위기가 시급하게 

대응해야할 사안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고발하는 데에 주력했다. 보편성이라

는 점에서 여전히 지구공이 주요 오브제 중 하나로 사용되었으며, 시급성이라는 점에서 

시한폭탄이 애용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집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양한 시민주

체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선 신발들을 모아 시민들의 

행진을 시각화하기도 했다.

적은 인원과 부족한 자원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기후운동은 언론을 적극

적으로 활용했다. 가능한 여러 언론과 접촉하여, 보도가 잘 될 수 있는 사진을 남기기 위

해 액션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중강연도 활발하게 열렸고 기후위기를 고발하는 영상 

콘텐츠도 확산되었다. 그 결과 기후위기라는 말은 꽤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사회운동 진

영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자체까지 나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한다고 선언에 나섰

다. 하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그들의 선언이 반쪽짜리라는 게 드러났다. 기후위기를 막

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제안하는가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시장주의적인 임시방책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마저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인 동력이 부족한 안이었다. 오히려 뒤에선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

거나 해외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려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기후운동은 2021년에 투쟁의 시간에 돌입한다. 기후운동을 상징하는 건 이제 

조형물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아서는 활동가들의 몸이 된다. 가덕도신공항을 막아내기 

위해 멸종저항서울과 멸종반란의 활동가들은 민주당사를 막아서며 경찰에 연행된다. 노

들섬에서 탄중위의 밀실 담합을 고발하며 경찰과 온몸으로 부대끼며 저항하고, P4G에 

맞서 동대문에 모여 초록 깃발을 휘날리며 연막탄을 피우고, 기만적인 기업의 로고를 희

망의 초록색으로 덧칠한 뒤 그 위에 올라섰다.

여러 색깔의 직접행동은 그 절박함 만큼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지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어야 했다. 그렇게 기후운동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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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조직의 시간을 보낸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선을 맞아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말들을 의제화한다. 기후정의동맹이 출범해, 정책의 언어를 넘어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맞서는 주체들의 선언을 준비한다. 여러 기후운동 주체들이 힘을 모아 체제전환을 골자

로 하는 924 기후정의행동을 주최한다. 한편, 2022년도에는 2021년만큼 직접행동이 이

어지진 않았다. 2022년도의 전술이 변경된 탓도 있지만, 2021년도 직접행동으로 인한 

여러 소송과 재판으로 또다른 직접행동이 출현할 동력을 소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

2023년도 기후운동 전술 제안 : 예술행동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문화적 전환

을

2023년은 여러모로 기후운동에 있어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

응 정책은 핵발전 정책으로 불러도 무방할 만큼 퇴행했다.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는 

이제 포섭의 대상도 못 될 정도로 퇴보했다. 지난 몇 년간 기후운동의 주요 전략은 탄소

배출량 감축 위주의 대정부투쟁이었으나, 2022년을 경유하며 체제 전환으로 담론이 확

장되었다. 한편, 기후운동에 있어 연대활동의 지형도 꽤나 변해, 집중력 뿐만 아니라 확

장력과 균형감각이 더욱 중요해졌다.

관성적인 사회운동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위기감이 지속된지 오래다. 사회운

동은 지난 시기, 체제로의 편입, 전문가주의, 이데올로기와 일상과의 분리 등 여러 한계

를 극복하는 데에 꾸준히 실패해왔다. 기후운동은 지난 사회운동을 반면교사 삼아, 꾸준

히 자기 혁신을 거듭해왔다. 다른 의제와 대비하여, 대중의 동력도 넘치는 편이며 새로운 

운동주체 역시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여전히 기후운동의 주요 조직 대상은 새롭게 등장하는 주체들이 아니라 기존 사회운

동 조직에 가깝다. 기성 운동을 기후 이슈의 부문으로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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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대중들을 조직하고 이들이 다양한 의제로 관심을 확장해갈 수 있도록 활동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대중과의 접면만 늘려선 안 될 것이다. 듣고 따르는 주체

가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게 우리는 여러 경로를 새로 만들어야

만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후운동의 중요한 과정이자 방법으로 예술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행동은 주체면에서 예술가들의 예술을 통한 사회참여를 넘어선

다. 보다 모든 시민들이 예술이 지닌 역동성과 일상성, 확장성을 통해 직접행동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기후운동에서의 예술행동은 이미 만들어진 메시지를 예술을 통해 돋보이게 

하는 방법에 가까웠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을 고발하기 위해 회

색 물감을 뒤집어쓴 기자회견이나, 포스코 주주총회에 방호복을 입고 기후∙노동∙인권 

탄압에 희생된 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물감을 뿌렸던 액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에 있어 효과적이었으나, 투쟁 주체를 성장시키거나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진 못했

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예술행동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일시적인 시간과 제한

적인 공간을 넘어 투쟁을 확장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행동이 역동성을 발휘한 사례로 희

망버스 운동을 들 수 있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고공투쟁이 조합원들의 

연대를 넘어 사회 전반의 연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회적 문화기획이자 예술행동의 하

나였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희망버스 탑승객에 나눠주었던 1만개 종이배는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날랐고, 전국에서 모인 음식과 물품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공연으로 집

회공간은 축제공간으로 변모했다. 영도에서 최루액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인왕산 등반

대회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뒷산을 넘기도 하며, 결국 정리해고자 복직이라는 성과를 거

둘 수 있었다. 또한, 용산참사 현장에서의 예술행동은 도시 재개발과 철거민 운동에 있어 

전환의 계기가 되어 두리반 투쟁과 명동 재개발 반대투쟁 등 자율적인 예술행동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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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철거가 들이닥치는 순간 뿐만 아니라, 긴장감이 넘치는 연대의 시간에 예술행동

은 주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마련하며 공동체의 기반을 다졌다.

기후운동에서 예술행동의 역량이 발휘된 사례로 ‘기후위기를입는다’를 꼽을 수 있다. 

‘기후위기를 입는다’는 924 기후정의행동을 맞아, 시민∙활동가∙소설가∙기획자들의 

이야기와 슬로건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그래픽 디자이너가 100개의 포스터를 제작한 

뒤, 실크스크린 티셔츠로 제작하여 일련의 활동을 벌이는 프로젝트였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메시지 전달형 캠페인을 넘어, 시민들의 참여를 고려한 프로

젝트였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입는다’에 앞서 슬로건과 내러티브를 수집하는 프로젝

트로 진행된 '기후와 당신의 이야기'를 가졌다. 10여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

기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나누었다.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선 기후위기가 문

제라는 지식을 넘어서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때로 끓어오르는 분노이기도 하고, 슬

픔이기도 하며, 이런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시민이기도 하다. 일상 공간에서의 

소규모 워크숍을 통해 지식을 넘어 행동의 가능성을 나눌 수 있었다.

활동가를 넘어 디자이너, 기획자 등 여러 주체들을 규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련의 결과들이 휘발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연계성이 있었으며, 제작된 티셔츠들을 시

민들이 입고다니며 일상에서 이야기나눌 수 있는 거리를 남겼다는 지속성도 있었다. 한

편, 특정 장소와 시간, 주최자를 넘어 확장 및 응용가능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한 판의 

실크스크린이 수 백장의 티셔츠를 찍어낼 수 있듯, 잘 기획된 프로젝트는 서울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체제 전환은 드라마의 사이다 서사나 참교육 서사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 직면한 문제는 보다 복잡하고, 주체들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 안에서 (비)합리적인 판

단을 할 것이다. 체제는 우리의 구호만큼 선명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당위성 만으로 움직

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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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텀블러와 대중 집회 사이 즉 일상과 정치 사이의 시공간은 너무 멀기만 하다. 

예외적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걸 넘어, 윤리적 소비를 넘어서는 일상에서의 실천을 조직

할 수 있도록 여러 실험이 필요하다. 예술행동은 기후운동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운동이 문화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관성에 젖어있다면 우리의 목

소리는 반향실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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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직접행동, 전 사회적 ‘기후파업’을 모색해보자

서린, 한재각(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1. 시도중인 기후파업 

기후파업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각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

기 위해 출근 또는 등교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우선 정의해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

파업’이 대표적이며, 제한적이지만 노동자들에 의한 ‘기후파업’도 관찰된다.  

1) 청소년들의 학교파업 

스웨덴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스톡홀름 의회 앞

에서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지난 4년간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 3월 15일 : 1차 글로벌 기후파업, 125개국가, 2200여 도시  에서 100만명이 참가.

• 5월 24일 : 2차 기후파업,  125개국 1600여개 도시에서 열림. 처음에 그녀는 혼자

였지만 곧 다른 사람들이 합류했다. 9월 8일, 그레타 와 그녀의 동료들의 학교 파업은 스

웨덴 정책이 파리 협정에 따라 2°C 미만의 안전한 경로를 제공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

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해시태그 #FridaysForFuture 를 만들고 전 세계의 다른 젊은이

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함. 이것이 기후에 대한 세계적인 학교 파업의 시작되었다. 



159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인류의 목소리 없

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당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마침내 기

후 위기를 위기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며 우리는 우리의 전체 

문명을 위협하는 세계의 의사결정자들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 기후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

리는 이 광기를 멈출 수 있고 멈출 것입니다. [...] 우리는 기후 정의를 볼 때까지 단결할 것입니

다. 우리는 세계의 의사결정자들이 책임을 지고 이 위기를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3월 1일 그레타툰베리를 포함한 150여명의 학생이 가디언지에 공개서한 발표.

2) 2019년 노동자행동 사례

2019년 아마존 주주총회에서 아마존 노동자 수천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모임

에서 ‘기후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기후변화에 관한 종합

적 대책을 회사 쪽에 요구하고 나섰다.  아마존은 이를 계기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자가 나서서 회

사로 하여금 비재무적 목표를 경영전략에 도입하도록 만든 것이다.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간 동안  ‘기후 파업’에 구글·아마존·페이스북·

트위터·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BigTech) 산업 노동자들도 함께 동참하였다.  이들은 

‘기술노동자연합’(Tech Workers Coalition)을 출범시키고 “테크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지만, 친환

경 이미지로 내세워 그린워싱하고 있다”며 테크기업들의 반환경적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

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기술노동자연합이 작성한 ‘권리장전’엔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및 다양성, 투명한 의사결정, 노동환경, 직원 평가 등 열악한 테크업계 노동

자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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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업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인가?

‘기후파업’은 ‘기후’와 ‘파업’의 합성어로서, 기후위기를 이슈로 하는 파업을 의미한

다. 그런데 ‘파업’이라고 했을 때,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로서 ‘파업’을 떠올리기 쉽다. 그

러나 ‘파업’을 꼭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

편으로 ‘파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여성파업’ 역시나 불평등한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등

에 항의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쟁위로서의 ‘파업’과 같은 선상에 볼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낮은 임금에 맞서는 3시 stop 여성파업 등: 아래 상자글 참고). 그

러나 가정에서 가사와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이 이를 거부하며 불평등에 항의하는 

파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파업의 모습을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업을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쟁위 행위로서만 국한되지 않

고,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내세우고 쟁취하는 사회운동의 한 방법으로 노동자 이외의 다

양한 사회 주체에 의해서 실행되는 행동으로 확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기후 학교파업

의 경우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레타 툰베리는 금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로 나서 기

후위기 해결을 요구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그 뒤를 위해서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

시위를 벌였다. 한국의 청소년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체험 학습에서 무단 결석까지 다양

한 방식으로) 기후파업을 진행했었다. 기후 학교파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 일제 시

대의 3.1 운동에서부터 근래의 민주화 운동에서 학생들의 ‘동맹휴학’의 경험이 있었다. 

비슷하게 상인들이 정부에 반대하여 상점의 문을 닫는 ‘철시’도 있었다. 노동자들도 임금

과 노동조건 만이 아니라, 민주화 요구나 다른 사회적 의제에 동감하여 파업을 하는 경우

도 국내외에서 발견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정의 실현의 절박함이 커지면 커질수

록,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한 방식으로 ‘파업’을 구상하고 또 요구하는 논의

들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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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파업을 상상해보자

‘파업’은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질서에 따라서 돌아가기만 하는 현재의 체

제의 작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또 이를 멈춰 세우면서, 문제를 부각시키고  또 해결

을 요구하기 위한 집합적인 행동이라고 좀더 넓게 해석해보자.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과

제 앞에서, 노동자와 농민은 생산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를 멈추고, 모든 시민

과 주민들은 소비를 멈추는 사회적 (총)파업을 통해서 대응하는 ‘기후파업’을 사회운동이 

상상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작년 9월 24일, 서울에서 3만 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한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와 함께 ‘체제전환’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수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역 곳곳에서 기후정의행진을 반복해서 시도해야겠지만, 

우리는 보다 강력한 전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전술 중에 하나가 ‘기후파업’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힘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대응에 미온적이고, ‘그린워

싱’에 여념이 없는 정부와 기업에 맞설수 있으며,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

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업의 탄소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하

지 않는 현 정치체제에 대한 도전하는 한 전술로서 ‘기후파업’을 상상해보자. 사회를 멈

춰 세우면서, 무한정 생산하고 소비하는 성장 기계를 멈춰 세우면서, 다른 방식으로 사회

를 구성하기 위한 토론을 시작하고, 그렇게 기후위기를 헤쳐 나갈 주체임을 선포하는 계

기로서 파업을 상상해보자. 관행적 기후행동을 넘어서 대규모 직접행동의 새로운 전술로

서 전 사회적 ‘기후파업’을 모색하길 원한다. 기후문제는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문

제만이 아닌 이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투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대

중들의 대규모 직접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의 전개와 맞물릴 때 그 힘을 통해 기후위기에 

진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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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기후행동은 홍보와 교육, 기자회견과 토론회 개최, 정부와 정치인들과의 

면담, 국회, 정부부처, 지자체 앞의 시위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한편에서는 시

민불복종 직접행동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시되면서 새로운  면

모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긴박한 위기 상황에 필요한 ‘사회적 개입’과 

그에 의한 ‘사회의 중단’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또한 그에 따라서 기후위기를 야기

하고 방조하는 세력과 기후위기를 해결을 요구하는 세력 사이의 명확한 전선이 형성되

고 있지 못하다(화물연대 파업과 전장연 지하철 투쟁과 같은 정세를 형성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 답보 상태를 돌파할 방안으로 ‘기후파업’을 모색해보자. 이미 기후정의운동은 

924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보았듯,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

회운동이 합류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격렬한 

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체제전환을 담보할 정치세력과 사

회적 힘을 어떻게 형성할 것 인가를 고민해야 할때, 우리는 전 사회적 ‘기후파업'을 모색

해볼 수있을 것이다.

4. 끝으로 

‘기후파업’, 물론 쉽지 않는 이야기다.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내세워, 학교를 안나가

고, 하루 영업을 쉬고, 하루 벌이를 포기하고, 심지어 징계와 해고까지 감수하면서, 거리

로 광장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 아마도 작업장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활동가들

이 고개부터 저을 수 있다. 당장 눈 앞에 놓인 문제를 위해서도 파업을 결의하지 못하는

데, 기후학교에도 사람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무슨 ‘파업’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 당

연히 어려울 일이고, 그리 하자고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상하고 꿈

꾸기를 포기하지 말자. 시도하고 토론하기를 멈춰지 말자.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자. ‘기후파업’을 위한 다각면에서의 장기적 전략을 모색해보자.  기후파업

을 직접행동의 가장 높은 수위이기에, 당장 대규모 기후파업을 조직하고 전면에 내세우



163

기 보단, 그레타 툰베리의 1인으로 시작되어 125개국가로, 2200여 도시로, 100만명이 

기후파업에 동참하게 만들었듯 , 작은 행동이 눈덩이 처럼 커져나가는 방식이 될 수 도있

다. ‘기후파업’을 새로운 직접행동의 전술로서, 고민해보고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 ‘여성파업' 참고자료 

여성파업, 3시 스탑

- 세계여성의 날…‘3시 STOP 조기퇴근’ 시위 열린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992.html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여성파업!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72543/story 

여성들은 감정, 꾸밈, 가사/돌봄 노동을 멈춘다. 감정노동, 꾸밈 노동, 독박 가사-돌봄 

노동 파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의 파업을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3월 8일 여성 파

업과 연결시켰습니다. ‘여성 파업’은 많이 생소했지요. 한국 사회에서 파업이 주는 강한 

어감과 고정화된 관념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나는 노동조합 가입한 사람도 아닌데 어

떻게 파업을 해’, ‘이런 이슈로 파업이 가능해?’, ‘대중들의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등등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이유로 여성 파업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성은 

어디에서건, 항상 노동을 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노동을, 가정에서는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임금노동 그 자체에서의 차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여성이 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무급 가사·돌봄 노동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성이 일시에 멈춘다면? 그 순간 세상이 멈출 것이며 여성이 해 왔던 모든 것이 노

동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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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종합토론


